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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고대･고려시대 사궁구휼은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인해 왕이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 등을 제공하

고, 빈민의 유민화와 노비화를 막아 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원

○ 삼국시대 이래 구휼사업은 ‘환과고독’과 ‘노유보호사업’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보호사

업으로 국가의 의무사항이다(서울역사편찬원, 2017)

○ 초기 구휼정책은 나라에서 가뭄이나 홍수, 또는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굶주린 가난한 백성을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조선시대는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민본 정치를 실천함과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한 민간 구빈기관인 사창(비황제도) 운영

○ 조선시대는 왕이 궁한 사람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살펴야 한다는 국정 운영방향에 따라 고려

시대보다 체계화하여 구휼제도를 운영하였다(서울역사편찬원, 2017)

○ 조선시대 구휼제도는 비황제도, 구황제도, 의료제도 등이 있었다(하상락, 1989)

- 기민을 구제하기 위한 구휼미를 운영하는 기관인 의창(공공기관)과 사창(민간기관)이 있었

고(비황제도), 사궁의 보호, 노인보호, 음식 제공 등의 구황제도가 있었다

□ 개항기 구휼정책은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폐허와 외세 침탈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빈정책 실시

○ 개항기(1876년~1910년) 전후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빈농, 도시빈민, 걸인 

등 빈곤의 대상이 점차 확대되었다

○ 이 시기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노력과 함께 황제의 구휼 부담을 분담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빈민구제시설인 진민소가 운영되었다(서울역사편찬원, 2017)

- 진민소의 주요 역할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1일 2식),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병행하였다. 가장 중요한 일은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를 지원하는 일이었다

- 진민소는 민간의 노력과 관의 협력의 결과이지만, 4개월만(1898년 10월 26)에 폐지되었

다. 그 이유는 빈민 구제를 위해 지속적인 재원 조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 진민소를 폐지한 후 공적 기구인 진민서를 설치(1899년 3월)하여 빈민구제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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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격동기와 한국 전쟁 이후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도는 아동부랑인의 보호를 시작으로 성인

부랑인의 정부대응은 시설 보호수용 중심으로 지원 체계 구축

○ 광복(1945년) 이후 절대 빈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회통제’ 

관점에서 부랑인을 시설로 수용하고 격리시키기 시작하였다

- 광복 직후는 19세 이하 아동부랑인이 주요 관심 대상이었고, 성인부랑인은 1970년에 제

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

- 부랑인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신고하거나 단속되는 대상이었고, 이

들을 수용 조치하여 더 이상 부랑하지 않도록 하는데 정부 개입의 초점이 있었다

○ 1980년대 대대적인 부랑인 수용보호 정책이 추진되었으나 부랑인 수용시설의 인권유린 사건이 

알려지면서 1987년 이후 시설 수용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보건복지부, 

2015)

-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시설 거주자·이용자를 위한 자활·재활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운영하여 사회복지시설로써의 전문성이 향상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도 부랑인을 통제·격리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차원의 정

책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 외환위기로 실직노숙인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부랑인･노숙인 정책이 구제･수혜 관점

에서 복지적 관점으로 발전하기 시작

○ 실직노숙인 대상 긴급구호사업(숙박, 근로, 의료, 상담 등)이 시행되면서 부랑인･노숙인 정책이 소

득빈곤 관점에서 보편복지 관점으로 전환되었다(보건복지부, 2015)

- 실업자가 노숙하는 상황이 증가하면서 실직노숙인은 기존 부랑인과 다른 집단으로 인식되

었고, 발생원인도 다르므로 대책이 달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단순 경제적 빈곤보다는 다양한 원인과 과정을 통해 노숙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 노숙문제가 개인적 문제와 함께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서 ‘사회통제’에서 ‘사회복지’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 2003년 이후 노숙인 등이 사회복지 대상으로 제도화되면서 그들의 인권을 유지하면서 사회통합

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이어 201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2011.6.7. 제정)이 시행되면서 노숙인의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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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부랑아·부랑인 정책은 일반 시민과 격리･통제하거나 선도하는 정책 방향과 관점이 

있었다

- 이후 노숙인 등은 자활을 위한 지원과 인간으로서 권리를 지니며 이들의 복지를 지원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는 점이 법률로 강조되었다

○ 구휼정책에서 확대된 노숙인복지정책은 노숙 문제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

제로 인식되면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 공공복지는 취약 집단에 대한 시혜적 의미를 가진 구휼정책으로 시작하여 보편적인 복지 관점

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전환

○ 사회 문제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를 해결하려는 기제의 관점에서 보면, 노숙인은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성을 지니고 있어 어떤 사회에도 존재한다

- 노숙이라는 현상은 여러 지점(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 시설퇴소로 주거지 불안정, 실직·

부도 등 경제적 위기로 인한 주택 상실, 건강악화나 정신질환으로 가정해체로 인한 주거

지 상실 등)에서 취약한 가정 또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동적 현상이다

- 노숙인은 현재 실직 상태이거나 소득수준이 낮아 집이 없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들은 현

재 실직 상태나 빈곤 상태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 노숙인의 정책 방향은 초기 단속에서 보호로, 보호에서 인권으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노숙인의 인

권을 유지하면서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 이 보고서는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 20년(’98년~’18년)의 핵심 정책, 성과 및 과제를 정리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알리고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초 자료 활용 목적

부랑아 수용소
(출처: 서울사진아카이브)

     동대문 근로자합숙소(1961년)
(출처: 서울사진아카이브)

     서울역 실직노숙자 상담소(1998년)
(출처; 다시서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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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 20년 흐름

1. 노숙인복지정책 변천 과정

□ IMF 외환위기 ~ 2005년 :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과 지원체계 응급구호 구축시기

○ IMF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민간단체인 전국실직

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의 활동을 시작으로 실직노숙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이 진행되었다

○ 실업 노숙대책을 통해 거리노숙인의 일부 문제가 완화되었고 노

숙인 욕구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 서울시는 응급보호를 위한 쉼터 공급과 함께 상담, 자활·재활프

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실시

○ 서울시는 1998년 5월 실직자와 노숙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해 주기 위한 서울시립근로자합숙소(현 영등포보현종합

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 입소 대상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실직한 자이고, 노숙하

는 남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거쳐 입소를 결정하였다

- 운영 초기는 하루 1,000원의 숙박비를 지불하는 잠자리와 함께 

식당과 의무실, 샤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였다

○ 서울시는 1998년부터 단순 실직노숙인 대상 임시생활공간인 쉼터

를 공급하였고, 이후 쉼터는 자활･치료･재활･가족 쉼터 등으로 유

형화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노숙인쉼터인 희망의 집은 급식, 잠자리, 상담, 취업알선, 의

료, 귀향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근로를 실시하여 자

립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 노숙인쉼터인 자유의 집은 노숙인 보호를 위한 1차 시설로 최소

한의 편의제공(숙박, 급식)과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서울역 중앙지하도 노숙인
(2005년)
(출처: 서울시)

보호시설 유형
-서울시립근로자합숙소 (1998년)
-희망의 집 신설(1998년)
-자유의 집 신설(1999년)

서울 자유의 집
(출처: 서울시노숙자대책협외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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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의 집은 자립기반이 구축된 희망의 집 입소자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노숙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서울시는 초기 노숙인의 건강검진･무료진료 등을 위해 순회진료반

을 운영하고 무료진료소(2002년)를 운영하였다

○ 상담보호센터(2005년 제도화 이전 드롭인센터)는 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각종 정보를 제

공하여 노숙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자활로 연결함을 목적으로 운영

되었다

○ 실직노숙인들에게 재활의지를 심어줘 이들을 다시 사회복귀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 1998년부터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노숙자

다시서기지원센터 운영)을 진행하였다

○ 2000년부터 ‘서울시 노숙자 자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재활프

로그램, 정신교육, 직업교육, 취업알선, 자활공동체 사업, 자활의 

집 제공 등을 실시하였다

노숙인 사업 체계도(2000년)

□ 서울시는 거리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고 노숙인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와 함께 

서울시 노숙인 대책 체계화

○ 서울시는 행·재정적 지원을, 민간단체는 쉼터운영 및 프로그램 수행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 1998년부터 서울시는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 종교·민간단체와 

함께 노숙인 및 부랑인을 대상으로 상담, 급식, 의료 등의 정책을 

논의하여 진행하였다

노숙자 무료진료소(2002년)
(출처: 다시서기지원센터)

서울역 실직노숙자상담소(1999년)
(출처: 다시서기지원센터)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현판식 
(1998년)
(출처: 다시서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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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현재: 노숙인정책 제도화와 공공의 책임성 강화

○ 2005년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서울시 노숙인복지정

책 내실화 도모 시기

○ 201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

인복지법(약칭)”)｣(보건복지부, 2011.6월 제정)이 시행되었고, 

2012년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를 제정･시행하였다

- 관련 법과 조례 시행으로 거리·시설노숙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일자리·주거·의료 정책 등이 강화되고 있다

□ 서울시는 거리노숙인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실시

○ 거리노숙인 지원을 위해 거리노숙 보호체계를 쉼터 중심에서 상담

보호센터(이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중심으로 개편하여 거

리노숙인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 2002년부터 설치･운영된 상담보호센터(이전 드롭인센터)는 

2005년 제도화되면서 거리노숙인의 임시 숙박, 위생·의료서

비스, 급식·물품 지원 등 일시적 생활편의를 제공하였다

- 2005년 거리노숙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자활사업”

을 시행하였고, 월단위로 15일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경노

무) 사업을 실시하였다. 첫 달 급여로 고시원이나 쪽방 등 월

세방을 구하도록 하였다

- 서울역 주변 거리급식을 실내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내급

식장(따스한 채움터)을 개소(2010년)하였다

- 상담보호센터는 ｢노숙인복지법(약칭)｣에 근거하여 종합지원센터

와 일시보호시설로 개편(2012년)되어 운영하고 있다

- 2015년부터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한 ｢서울역 응급대피소｣를 

하･동절기로 운영하고 있다

- 거리노숙인 보호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위기응급 대응, 

상담, 실내 무료급식장(거리급식→실내급식), 무료진료소, 정

신건강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겨울철 특별보호대책 발대식 
(2010년)
(출처: 서울시)

서울역 아웃리치 상담(2010년)
(출처: 다시서기지원센터)

서울역 노숙인 응급대피소 
(2015년)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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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절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을 위해 현장상담반, 상담소, 

노숙인 순찰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 노숙인복지시설은 초기 긴급보호 목적인 쉼터에서 대상별·특성별로 

유형화되면서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

- 2011년 이전까지 노숙인쉼터는 일반쉼터, 재활쉼터, 중간쉼

터, 특화쉼터 등으로 운영되었다

- 2012년 이후 일시보호시설과 함께 자활·재활·요양시설로 유

형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 서울시는 노숙인이 노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

록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실시

○ 노숙인 일자리정책은 초기 임시거처를 제공･입실하기 위한 조건부 지

원정책에서 점차적으로 노숙인의 근로의욕 고취를 통해 실질적 자립

의 계기를 마련하는 정책으로 강화되고 있다

- 2005년에 시작된 서울시 노숙인 특별자활사업은 비교적 노

동 강도가 약한 일자리인 근로유지형 자활근로(경노무) 사업

을 실시하였고, 일당 2만원으로 고시원･쪽방 등 임시 거처의 

주거비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 2006년에 노숙인의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을 실시하였다. 당초 서울시 관급공사 현장

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하반기부터 노숙

인의 다양한 근로능력을 감안하여 한강관리사업소, 시설관리

공단, 공원, 복지시설, 시장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마련

되었다

-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된 ‘새희망 고용지원센터(고용

노동부)’는 노동부 민간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취업을 희망

하는 노숙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업

을 지원하였다

-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서울특별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부설, 2015년 개설)는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 발굴·연계

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역 실내 무료급식장 
(따스한 채움터)
(출처: 서울시)

노숙인 특별자활사업
(코레일 청소사업단)
(출처: 다시서기지원센터)

노숙인 자활사업장
(동네카페 하하하)
(출처: 열린여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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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주거정책은 주거비 지원과 주택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

을 유도하였고, 최근에는 노숙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근로유지 및 건강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지원인력 배치)을 강

화하고 있다

- 서울시는 1999년부터 자립여건이 갖추어진 노숙인들을 대상으

로 민간주택의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자활의 집”을 운영

(1999년~2018년)하였다

- 2006년에 서울시 주택국 사업과 연계한 주거지원으로 노숙인 

일자리 갖기 참여 대상 다가구 임대주택(SH서울주택도시공사, 

19호 규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국토교

통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에 주거복지재단을 설립하

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입임대주택 지

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서울시가 노숙인의 주거지원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 시점은 

2011년부터이다. 거리노숙인의 감소를 위해 ‘노숙인 임시주

거지원 사업’(2011년)이 시작되었고, 노숙인 주거지원 확대계

획을 통해 2012년부터 희망원룸 사업과 공동생활가정 연계

입주 지원 사업이 신설되었다

- 2015년부터 매입임대주택･공동생활가정 등의 입주자를 위한 

주거지원 전담 사례관리사가 배치･운영되었다

- 2016년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8년 관

련 조례가 제정･공포되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2017년에 노숙인 주거지원 강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노숙

인 임대주택 보증금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 노숙인 의료정책은 결핵검진･독감접종 사업, 노숙인 의료급여 등이 

추진되었고, 최근 정신건강･알코올 등에 대한 의료지원 정책이 강

화되고 있다

- 대한결핵협회에서 1998년부터 시작한 노숙인 결핵검진 사업

은 2011년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이동결핵검진사업인 원스

톱 결핵검진 사업(건강드림 행복나눔)으로 발전하였다

- 거리에 방치된 노숙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면

개인 생활공간

공동 생활공간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출처: 서울시)

서울역 무료진료소(2009년)
(출처: 다시서기지원센터)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 20년 성과연구

14 Seoul Welfare Foundation

서 2008년부터 거리노숙인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

기 시작하였다

- 2011년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노숙인의료급여 1종’ 규정이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 2013년 ‘서울시 알코올 회복 재활센터’를 개소하여 정신과 

전문의, 사회복지전문가를 배치해 실질적 원인 해결과 지속

적 의료 관리지원을 하고 있다

□ 서울시는 노숙인이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신설･운영

○ 서울시는 2008년 ‘휴먼 서울시민, 인문학 코스’를 개설하였고, 노

숙인이 자아존중감과 자립 의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도

록 교육과정이 기획･운영되었다

○ 실질적 자립의 계기마련을 위해 과중채무 노숙인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사업’(2008년)과 저축을 장려하는 ‘노숙인저축왕 선발 대

회’(2008년) 사업을 진행하였다

○ 2012년부터 노숙인의 심신 건강과 사진 관련 일자리 제공을 위한 

희망프레임(사진 과정), 노숙인 예술학교, 노숙인자격증 취득 프로

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 그 외에도 노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숙인 

자활･재활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노숙인 권리보호를 위해 2012년 6월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을 발표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명시

○ 권리장전은 노숙인도 서울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고,  서울시 

노숙인정책이 노숙인의 인권 및 실질적인 자립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담고 있다

노숙인 무료 결핵·독감예방 
검진(2009년)
(출처: 서울시)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입학식(2009년)
(출처: 서울시)

수료식(2009년)
(출처: 서울시)

조세현의 희망프레임 수업사진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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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노숙인 변화

□ 노숙인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공식적인 조사통계 자료는 없는 실정이고, 서울시는 

1999년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는 ‘노숙자보호시스템(이후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으로 

명칭 변경)’과 2013년부터 실시한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자료를 근거로 노숙인 추이 파악

○ 본 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는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과 ‘서울시 노숙인 일시집계조사’에 근거한 

서울시 보고 통계로 분석되었다

○ 서울시 노숙인 수 추이는 ｢노숙인복지법(약칭)｣ 시행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1999년부터 2012

년까지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였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노숙인 일시

집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 노숙인 일시집계조사부터 노숙인 성별 분리통계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성별 분리통계는 2013년부

터 2018년까지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되었다

○ 노숙인서비스 이용인 수와 신규 노숙인 수는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참고1]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1998년~현재)
 ￭ 서울시는 1999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숙인서비스에 대한 전산기록화를 추진하였다
 ￭ 노숙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숙인을 등록하고, 거리･시설노숙인의 서비스 이용기록, 노숙인시설 입

퇴소 기록 등을 남겨 왔다
  ∘ 이 자료는 2000년 7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으로 구축되어 노숙인다

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관리하였고, 이후 서울시법인시설시스템 내로 편입되어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다
  ∘ 시스템에 구축된 자료는 연간 노숙인서비스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노숙인 규모, 거리･시설노숙인의 서

비스 이용 규모, 노숙인시설 입퇴소 경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참고2] 노숙인 일시집계조사(2013년~현재)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 본 조사는 서울시 노숙인 현황과 변화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숙인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숙인 수 변화 및 구성 추이를 파악하고 있다
 ￭ 노숙인 일시집계조사는 특정 시점(계졀별 특성반영)에 노숙하는 사람들을 조사･집계하는 방식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연단위 평균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 20년 성과연구

16 Seoul Welfare Foundation

□ 최근 20년 간 서울시 노숙인(부랑인 포함) 추이는 점진적 감소 추세

○ IMF 외환위기로 1998년부터 실직노숙인이 발생하면서 부랑인과 노숙인 규모가 각각 

조사되었다. 2012년 이후 ｢노숙인복지법(약칭)｣에 따라 노숙인 범위에 노숙인과 기존 부랑인 

등이 포함되어 집계되었다

○ 서울시가 노숙자 다시서기 대책으로 노숙인쉼터 입소와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여 노숙인의 경제적 

자립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1999년 이후 노숙인 수는 감소하였다

○ 이후 2002년부터 신용불량자 및 가계부채 등으로 인한 개인파산이 증가하면서 2003년 신용카드 

대란으로 이어져 2005년부터 노숙인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노숙인 규모는 또 다른 패턴을 보이

고 있다

- 2005년 이후 단순 실직노숙인과 달리 신용불량자, 개인파산 등은 노동 유연화로 고용구조

가 변하고 가계소득 불안정으로 늘어난 빚을 갚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 즉, 고용악화와 소득 불안정성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수년 간 진행되고 있고 앞으

로도 진행될 상황이다

○ 2013년 이후 주거, 일자리 등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노숙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회가 증가하여 시

설노숙인 수가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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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 노숙인 계

[그림] 1998년~2018년 서울시 노숙인 추이(연평균)(단위: 명)
(출처: 보건복지통계연보(부랑인 1998년~2011년, 노숙인 등 2012년), 서울시 자료(노숙인 1998년 8월~2011년), 서울시 

일시집계조사 자료(노숙인 등(부랑인 포함) 2012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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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숙인의 성별 현황을 보면, 전체 노숙인 5명 중 4명은 남성이고 2013년 이후 남성

노숙인 수는 감소 추세

○ 서울시 전체 노숙인 수는 2013년 4,505명에서 2018년 3,478명으로 1,027명(▽22.8%) 감소

하였다

○ 성별로 보면, 남성은 2013년 대비 2018년 966명(▽26.1%)이 감소했고, 여성은 55명(▽7.0%) 

감소하였다

○ 거리노숙인 중 남성노숙인 수는 일정 부분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노숙인 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반면, 시설노숙인 수는 남성과 여성노숙인 수 모두 감소하고 있다

- 시설노숙인 수 감소는 저렴쪽방 임대지원사업(2013년~현재), 노숙인 희망원룸(2012년), 

노숙인 지원주택 등 주거지원정책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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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13년~2018년 서울시 일시집계조사에 따른 노숙인 추이(단위: 명)
(출처: 서울시 일시집계조사 자료, 2013~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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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13년~2018년 서울시 일시집계조사에 따른 거리노숙인 추이(단위: 명, 연평균)
(출처: 서울시 일시집계조사 자료, 2013~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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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13년~2018년 서울시 일시집계조사에 따른 시설노숙인 추이(단위: 명, 연평균)
(출처: 서울시 일시집계조사 자료, 2013~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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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에 구축된 노숙인서비스를 이용하는 등록 노숙인 현황을 보면, 연

도별 증감의 차이는 있으나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

○ 서울시 노숙인서비스 이용이 증가되는 시점을 보면, 1999년, 2007년은 주로 노숙인시설 수의 

증가이고, 2013년, 2014년은 긴급구호(일시보호시설 등) 서비스가 증가한 시점이다

- 노숙인서비스는 노숙인시설 입･퇴소, 상담, 물품제공 등 노숙인을 위한 서비스와 의료서비

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신규노숙인 추이를 보면, 20년 간 일관된 추세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해당 연도 경기침체 및 노

숙인 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등록 인원의 증감 추세가 나타났다

- 신규노숙인은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에 처음 등록된 노숙인을 의미한다

- 시스템에 등록하여 노숙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숙인과 신규 노숙인 간 관계를 보면, 뚜렷

한 관련은 없다

○ 서울시 노숙인서비스 증가는 신규노숙인의 진입도 있지만, 만성노숙인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1998년~2018년 서울시 노숙인서비스 이용인 수 추이(단위: 명)
(출처: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 20년 성과연구

20 Seoul Welfare Foundation

[그림] 1998년~2018년 서울시 노숙인서비스 이용 신규노숙인 수 추이(단위: 명)
(출처: 서울시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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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노숙인복지정책 시기별 주요 특성

1. 민선2기 고건 시장(ʼ98년~ʼ02년)

□ 민관협력을 통해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 추진’으로 노숙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다

○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로 대량실업, 소득 감소로 인한 빈곤, 

사회양극화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 민선 2기는 서울시 내부 독자적인 노숙인 정책 자문기구 등을 구

성하면서 노숙인 지원 대책에 대한 체계가 구체화되었고 향후 노

숙인정책 방향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 주요 내용

○ ‘열린 시정’을 강조하면서 취임 첫 회 실직･노숙인과 함께 대화하

는 ‘토요 데이트’를 실시하였다

- 고건 서울시장이 1998년 7월 취임한 직후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하였다

○ 서울시 사회복지과 ‘노숙자대책 전담팀’(1998년) 신설 이후 이 팀

을 ‘노숙자대책반’(1999년)으로 승격하여 노숙인 관련 정책을 진

행하였다

- 고건 시장의 토요 데이트 이후 즉시 ‘노숙자대책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이 팀은 1999년 5월 노숙자대책반으로 승격되

어 거리노숙인 및 보호시설 관리업무를 전담하였다

○ 노숙인정책은 ‘쉼터 전원입소’를 원칙으로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하면서 자활을 지원하였다

- 1998년 초 서울역 주변으로 실직노숙인이 급증하면서 거리노

숙인을 위한 보호시설이 전무하던 시기 서울시는 쉼터를 설

치･운영하였다. ‘서울시립근로자합숙소’를 무료로 전환하여 

실직노숙인을 입소시켰다

- 공공근로, 취업알선 등을 통한 소득활동 기회를 제공하였다. 

서울시 노숙인 변화
-1998년 서울시 연평균 노숙인은 
3,207명이고, 2002년은 
2,945명 (8.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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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노숙인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2001년에 희망의 집

과 자유의 집 입소자에게 취업알선을 실시하였으며, 2001년 

노숙인 주민등록말소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추진하

였다

- 자활지원 프로그램으로 심리상담, 자기관리 훈련, 알코올 의

존증 치료 등을 추진하였다

-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였고, 노숙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거리 상담 → 중간쉼터(자유의 집) → 쉼터

(희망의 집) → 자활의 집)

○ 거리노숙 응급보호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쉼터입소 거부 노숙인

을 위한 상설 거리 무료진료소를 설치･운영하였다

- 1998년 9월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설립 이후 노숙자다시

서기지원센터에서 국공립병원이나 보건소에 거리노숙인 진료

를 의뢰하여 치료를 진행하였다

- 2000년에 노숙인 진료기능을 강화하여 희망의 집과 자유의 

집 입소 노숙인 전원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그 해 5월

부터 거리노숙인에 대해 결핵검진을 실시하였다

- 2001년 자유의 집에 정신과 진료실을 설치하였으며, 알코올중

독･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검진･진료를 실시하고 주

요 노숙지역 거리노숙인 응급치료 및 진료체계를 확립하였다

○ 이 시기 노숙인 공공근로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

고, 이 제도는 향후 공공근로의 제도적 근간이 되었다

- 노숙인 공공근로사업은 노숙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도록 돕는 취지와 거리노숙인들을 쉼터로 입소

하도록 유인하는 의도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 1998년 시작된 공공근로사업은 희망의 집 입소자 중 희망자

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자치구 

사업장 등에서 근로하였다

- 이후 1999년 공공근로사업인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노숙인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노숙인들의 자활기반을 마련하여 

노숙인 서비스흐름도(2000년)

자유의 집 정신건강센터 개소식 
(2001년)
(출처: 비전트레이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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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서울시와 노숙인 정책 자문기구인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는 서

울시 노숙인 대책의 골간을 마련하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협력

하여 노숙인정책을 추진하였다

- 노숙인쉼터 운영방식, 쉼터 확충계획,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방

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였다

- 노숙인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정적 지원을 위

해 ‘노숙자 보호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제기하였고, 노숙인 

ID카드 발급, 노숙인쉼터 다양화와 특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노숙인 대책과 관련하여 용어를 변경했는데, 노숙인쉼터는 

‘희망의 집’으로, 노숙자보호지원센터는 ‘노숙자다시서기지원

센터’로, 노숙인 대책은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으로 부르

기로 하였다

□ 고건 시장의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을 통해 본 노숙인복지정

책은 실직노숙인 보호시설 공급･확충, 상담, 일자리 제공, 타 복

지시설과 연계 등 노숙인 자활을 위한 정책 시행

서울역 실직노숙자상담소
(2001년)
(출처: 다시서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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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선3기 이명박 시장(ʼ02년~ʼ06년)

□ 공공 영역에서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을 통해 노숙인 

자활지원을 강조하였다

○ 민선 3기는 대규모 일자리 제공과 함께 거리노숙인을 위한 현장지

원체계를 강화하였고, 노숙인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특화시설 운영

이 확대되었다

○ 2005년 노숙인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

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되면서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에 편성되어 

운영되었다

□ 주요 내용

○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 1999년부터 시행해 온 ‘노숙인 숲가꾸기 지원사업’을 2003년

부터 서울시 노숙인 ‘자활영림단’으로 구성·운영하였다

- 서울시는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 노숙인

들을 대상으로 ‘희망! 새출발 통장’ 개설하여 저축을 유도하

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 또는 시설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숙

인 대상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거리지원시스템을 강화하

였다

- 2002년 11월 입소를 거부하는 거리노숙인을 위해 일시적인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드롭인센터(제도적 명칭은 상담보호센터, 

‘구세군드롭인센터’, ‘햇살보금자리’)를 시범운영하였고, 이후 

2004년 2월 ‘옹달샘드롭인센터’가 개소되었다. 서울시는 2004

년부터 상담보호센터 운영을 본격화하었다

- 2005년 상담보호센터 이용유도반을 야간 운영하여 상담보호

센터에서 숙박하도록 유도하였고, 이후 거리상담반을 운영하

여 거리노숙인 보호체계를 강화하였다

- 상담보호센터는 거리노숙인을 위한 다양한 생활편의서비스를 

서울시 노숙인 변화
-2002년 서울시 연평균 노숙인은 
2,945명이고, 2006년은 3,173명 
(7.7% 증가)

법률 변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시행 
2004년 7월)
- 제2조 정의에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로 변경됨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규칙 일부개정 (시행 
2005년 1월)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부랑인뿐

만 아니라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
한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상담보
호센터 및 노숙인보호시설(노숙
인쉼터) 설치 기준, 종사자의 자
격･배치기준과 노숙인쉼터의 입
소 또는 퇴소절차 등을 정함

(출처: 서울시)

자활영림단 숲가꾸기 작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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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거리상담을 통해 긴급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 간이숙소를 제공하였다

○ 노숙인 보호체계를 개편하여 노숙인 보호시설인 ‘자유의 집’을 폐

쇄하고 노숙인 재활쉼터를 건립･운영하였다

- 2003년 노숙인 보호체계를 정비하여 자유의 집 기능을 중간

쉼터와 재활쉼터로 분리하였으며, 중간쉼터는 기초건강검진, 

욕구사정 후 일반쉼터(희망의 집)로 배치하고, 심신허약자 치

료 및 재활(알코올 등)을 담당하는 재활쉼터를 건립하여 운영

하였다

- 노숙인쉼터 ‘자유의 집’(1999년 설치)이 2004년 1월 폐쇄되

면서 자리를 옮겨 2004년 2월 ‘서울특별시립비전트레이닝센

터’(알코올 및 정신건강 노숙인 전문재활쉼터)라는 전문재활

센터가 개소하여 운영되었다. 기존 자유의 집과는 달리 쉼

터는 알코올, 약물 중독 치료 등 노숙인 질환 치료와 재

활교육을 위주로 실시하였다

- 2004년 4월 영등포보현의집 내 ‘노숙인 기초해결센터’인 중

간쉼터가 개소･운영되었다. 센터는 쉼터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숙인의 건강검진, 심층상담, 다양한 심리검사와 욕구조사를 

토대로 서울지역 내 각 희망의 집에 배치·전원을 의뢰하는 

역할을 실시하였다

○ 시민 긴급지원 특별대책으로 노숙인 1:1 후견인 상담 사업을 실시

하였다

- 거리와 노숙인쉼터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자립정보를 제공하

는 등 노숙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 상담

을 진행하였다

- 시설입소 유도, 취업 및 일자리 연계, 의료서비스 연계, 기초

생활보장수급권자 지정 등을 실시하였다

○ 2004년부터 거리노숙인 주민등록 복원사업 및 수급권지원사업을 

통해 노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동절기 거리상담 활동
(출처: 브릿지종합지원센터)

거리노숙인 긴급보호
(출처: 광야홈리스센터)

자유의 집 알코올상담센터 거리상
담(2003년)
(출처: 비전트레이닝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전경
(출처: 비전트레이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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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선4기~5기 오세훈 시장(ʼ06년~ʼ11년)

□ 본격적으로 노숙인복지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서울시 

노숙인복지 정책화를 추진하였다

○ 서울형 그물망복지를 지향하면서 자산형성사업과 희망 인문학 등 

자립에 중점을 둔 공공형 사업을 진행하였다

○ 민선 4기는 다양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도입으로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요 내용

○ ‘노숙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추진을 강화하였다

- 거리노숙인의 보호를 위해 거리건강상담반을 운영하고 기존 

야간 위주의 거리 상담활동에서 주･야간 상담활동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 시민통행량이 많은 곳을 ‘노숙자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노

숙인들이 상담을 통해 노숙인쉼터 입소를 유도하고 자율적으

로 노숙 자제를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수가 유지되어 서울시는 특별자활사업을 통해 노숙인에게 일

정한 소득을 제공하여 쪽방이나 고시원 입실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였다

- 노숙인쉼터나 상담보호센터 외에 추가로 남성 및 여성 전용 

응급보호방을 운영하였다

- 남성노숙인은 중간쉼터(100명)와 상담보호센터(30명) 추가 공

간을 마련하고, 여성노숙인을 위해 용산구와 영등포구에 5곳 

응급보호방을 운영하였다

○ 알코올의존･정신질환 거리노숙인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 알코올의존･정신질환 거리노숙인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거리

건강상담반을 운영(2007년)하였다

서울시 노숙인 변화
-2006년 서울시 연평균 노숙인은 
3,173명이고, 2011년은 2,782명 
(12.3% 감소)

거리상담 활동
(출처: 다시서기지원센터)

거리 무료진료상담반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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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노숙인의 정신질환 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재활전문쉼터

인 ‘아가페의집’을 개관(2007년)하여 운영하고 있다

○ 서울시는 인문학 강좌를 통해 스스로 삶의 의지를 키워 자립할 수 

있는 정신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개설･
운영하였다

- ‘희망의 인문학 과정’ 참여자는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인 자

산형성저축 가입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직업훈련 기회도 제

공하였다

○ 노숙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노숙인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

출 등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을 내실화하였다

- 노숙인 대상 건설현장의 일자리는 근로의욕은 있으나 근로능

력이 미약한 노숙인들이 제외되어 경노무 일자리 등으로 근

로분야를 다양화하여 진행하였다

- 중앙 부처(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협력을 통해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 서울시는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숙인 신용

-Restart 사업’과 체계적인 금전관리를 위해 ‘노숙인 저축왕(저축

관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 서울시는 신용불량으로 사회복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한 신용

회복사업(신용-Restart 사업)을 실시하였다. 초기 신용회복사

업은 개인파산과 면책 동시 신청만 지원했으나, 이후 채무조

정(개인워크아웃), 건강보험료 체납분 탕감까지 범위를 확대

하여 운영하였다

- 노숙인 저축왕은 근로소득 중 저축비율이 높은 사람을 선발

하여 시상하는 제도로써 저축왕에 뽑힌 노숙인은 수입의 절

반 이상을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5대 쪽방촌에 대한 실태조사(2008년 11월)를 실시하여 노

숙인･쪽방 거주자의 환경개선 및 자활지원 종합대책을 최초로 수

립하였다

- 열악한 쪽방촌의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시켰다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과정 
수료식(2010년)
(출처: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설명회
(2010년)
(출처: 서울시)

남산공원 청소작업(2010년)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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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선5기~현재 박원순 시장(̓12년~̓현재)

□ 공공의 책임성 강조, 노숙인 인권 강화를 통한 노숙인 

사회정착을 유도하였다

○ 민선 5기는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

면서 복지사업과 정책 입안이 매우 역동적으로 진행되었다

○ 취임 직후 ‘서울 하늘 아래에서 밥 굶는 사람 없고, 냉방에서 자는 

사람 없도록 하겠다’를 목표로 노숙인정책을 진행하였다

□ 주요 내용

○ 2012년 이후, 서울시 노숙인정책은 거리노숙 위기지원 체계를 통해 

노숙인 보호를 강화하였다

- 노숙인 특별대책으로 노숙인 위기대응콜 설치(1600-9582), 서울

시 희망지원센터 24시간 운영, 기존 일시보호시설 외에 응급잠

자리 제공, 거리상담활동 강화 등이 실시되었다

○ 서울시 정신건강 영역 신설, 일자리지원 및 주거지원을 확대·강화하

였다

- 거리노숙인 정신과 전문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한 

‘정신건강팀’이 신설･운영되고 있다

- 신용문제, 정보부족, 자격증 부재 등으로 취업하기 힘든 노숙

인의 교육 및 취업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

는 ‘서울시노숙인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숙인 희망원룸을 신설하고,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노숙인 주거지원을 위

한 사례관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노숙인의 자활과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2012년부터 시작된 희망프레임은 사진에 관심 있는 노숙인 

대상 초·중급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연

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 이외 노숙인의 자활을 위해 희망그라피, 인문학, 미술치료, 

법률 변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2012년 
6월)
-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

합하고, 주거, 급식, 의료 등 복
지서비스 제공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으로 정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 
2015년 1월)
-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범
주에 노숙인 등의 욕구 및 심리
조사를 포함시킴

-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공
무원도 치료･응급이송 등의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 
2019년 1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지원 사업 시 성별 특성을 고려
하도록 하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성별 
특성을 반영함

-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노
숙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 
2019년 6월)
- 노숙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노숙인의 인권
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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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 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 등을 자활･재활 프로그

램으로 운영하면서 노숙인 자활･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발표하였다

- 서울시 노숙인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권리

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

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

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2년 7월)하였

다

- 서울시가 노숙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

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공포(2012년 6

월)하였다

○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확대하여 본격 사업

으로 운영하고 있다

- 노숙인 지원주택은 집이 없거나 거처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

에게 저렴한 주거비로 공급하는 독립형 주택으로 치료, 일자

리 등 대상자에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 2016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정신질환·알코올의존증이 

있는 노숙인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지원주택 총 38호를 운영

하였다

-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은 원룸형 지원주택 2개동 총 38호

가 운영되었으며, 총 36세대의 노숙인이 입주하여 지역사회 

정착의 발판이 되었다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8년)가 제

정되면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노숙인 지원절차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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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노숙인복지정책 분야별 성과와 과제

1. 거리노숙 위기지원 분야

□ 거리노숙 위기지원 분야의 흐름

○ 응급구호기(1998년~1999년) : 거리에서 응급쉼터로

-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하고 (구)부랑인과는 다른 실직한 노숙인들이 급증하면서 서소

문공원에 무료급식소 설치 운영(일일 500명)하였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각각 ‘노숙자 

보호 및 관리 대책’과 ‘서민생계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노숙인 보호사업을 시작했다

- 초기 노숙인 상담사업은 서울역상담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상담요원 확보 및 배치, 운

영 등은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전담했다. 1998년 4월 13일부터 시행된 상담

사업은 전문상담인 1인, 행정요원 1인, 자원봉사자 7인 등으로 구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노숙인 실태파악 및 심리상담을 통한 귀향･취업알선 등이었다

- 고건 서울시장 취임(1998년 7월)을 계기로 부랑인 수용 중심의 노숙인 정책은 새로운 노

숙인(소위 실직노숙인)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전환되었다. 거리로 내몰린 노숙인를 보호하

기 위해 100여개의 소규모 쉼터(희망의 집)를 설치하고,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 등으로 노

숙인의 자활을 도모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인 서울시의 노숙인정책이 시작되었다

고 할 수 있다

- 그 해 9월에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월 15일 노숙자다시서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담소 운영, 노숙인 전담 취업알선센터 운영, 노숙인 개인별 

신상정보 전산관리 등을 하였고, 거리노숙인 전원 입소보호를 위한 동절기 노숙인 대책을 

시행하였다. 12월에는 노숙금지구역으로 17개소를 지정하였고, 야외 노숙금지구역인 서울

역광장, 서소문공원, 종묘공원, 배제공원 등도 추가 지정하였다

- 상담소 상담, 야간상담, 현지상담, 여성노숙인 집중상담 등 상담 사업을 확대하고, 거리노

숙인 보호를 위한 자유 의집을 1999년 1월에 개소하였다. 자유의 집은 거리에서 입소한 

음주문제가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 노숙자 관리 세부 시행계획에 의하면(1999년 기준), 서울역과 영등포역 지역에 상담소를 

설치･운영하였으며, 동절기에 종묘공원에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이후 상담소는 서울

역, 영등포역, 용산역, 서소문공원, 종묘공원 등 5개소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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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사업 추진기(2000년~2004년) : 현장보호 사업 중심

- 2001년 이후 쉼터 입소자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노숙인 지원 사업의 효과성이 미비하다

는 지적과 아울러 적절한 사정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노숙인쉼터라는 거주시설 중

심의 체계만으로는 노숙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인식 속에서 노숙인쉼터(희망의 

집) 등 시설 입소 중심에서 사례관리 상담활동으로 전환하여 거리노숙인 지원사업이 확대

되기 시작했다. 야간상담 아웃리치활동이 주1회에서 주3회로 확대되어 거리노숙인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하였다

- 2002년 11월 구세군 드롭인센터, 햇살보금자리 드롭인센터(Drop-in Center) 2개소가 개

소되었고, 2004년 2월에 옹달샘 드롭인센터가 설치되었다. 드롭인센터는 현장과 밀접하게 

위치하여 노숙인쉼터 입소 요청자를 전문 상담하는 상담기능 외에 거리생활자나 쪽방거주

자들이 반드시 쉼터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선택한 거주공간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세

탁과 목욕과 같은 편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일 잠자리 제공, 목욕과 세탁서

비스 등 낮 시간 편의를 제공하는 현장보호 활동이 시작되었다. 또한 다시서기지원센터의 

진료소 설치, 물물교환가게 설치운영, 목욕서비스 지원, 거리신문 발행 등 거리노숙인을 대

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노숙인 조항을 삽입하게 되

어 노숙인이 법체계 안으로 편입되었으며, 2005년 1월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이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으로 개정되면서 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이 제도화되었다. 이로써 드롭인센터의 시설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 2004년 6월 영등포보현의집 내 ｢기초해결센터｣라는 중간쉼터가 개소되었다

○ 제도화 추진기(2005년~2011년) : 서울시의 거리 서비스 확대와 다양화

-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고 2005년 노숙인복지사업이 기존 부랑인 시설을 제

외한 전 분야를 노숙인으로 구분하여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사업을 

주도하게 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 이 시기에는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거리노숙인에게 거리 잠을 자지 않도록 하는 다양

한 정책과 사업들이 구현되기 시작했다

-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시행(2005.1.5.)으로 기존 드롭인센터 명칭

(2004년 12월 기준, 구세군드롭인센터, 햇살보금자리, 옹달샘드롭인센터 3개소)을 ‘상담보

호센터’로 변경하였다. 구세군드롭인센터에서 브릿지센터(상담보호센터)로 개명하였고, 6월 

복권기금 지원으로 시립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와 브릿지상담보호센터를 이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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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만나샘상담보호센터가 설치되어 상담보호센터는 5개소로 운영되면서 거리보

호 현장지원 체계가 구축되었다. 거리노숙인 아웃리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현장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아웃리치체계를 갖추었다

- 2005년부터 거리노숙인에게 특별자활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수입을 쪽방, 고시원 등의 월세

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를 벗어나게 하려는 서울시 정책이 시작되었고, 민간에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을 통해 거리노숙인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거리노숙인 보호체계 개선(2005년 기준)

- 서울역대합실 퇴거조치의 후속대책(2011년)으로 2011년 11월 서울역우체국 지하도에 ‘응

급대피소’가 개설되어 동절기 거리노숙인 보호체계가 갖추어졌고 그 해 주간상담소가 ‘서

울역희망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확장 개소되었다

- 2011년 시립병원에서 결핵치료를 마친 노숙인이 요양할 수 있는 노숙인결핵관리시설 미

소꿈터(대한결핵협회)가 개소되어 반복되는 재감염을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

이 열렸다

- 한국 사회에 노숙인 문제가 본격화된 지 13여년 만에 2011년 ｢노숙인복지법(약칭)｣이 제

정됨으로써 노숙인 정책은 독립 법안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 되었다. 이 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가 ‘주거취약계층 전국실태조사’를 함으로써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의 실태와 욕

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 2012년  ｢노숙인복지법(약칭)｣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

립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었고, 1년에 한번 씩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

항이 포함됨으로써(제5조, 제8조) 2013년부터 노숙인 일시집계조사를 실시하는 근거가 마

련되었다

○ 제도의 발전기(2012년 이후) : 위기대응 체계 강화

- ｢노숙인복지법(약칭)｣ 시행으로 상담보호센터는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로 전환되었

으며, 노숙인쉼터는 요양시설, 재활시설, 자활시설로 유형화되었다. 또한 법에 주거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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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임시주거서비스가 주요 서비스로 포함되었다. 이로써 거리노숙인의 노숙 탈피를 지

원하는 전달체계가 거리 → 시설 → 주거의 경로로 체계화되었다

- 2013년 일시집계조사 방식(PIT)으로 서울전역의 거리 및 시설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

였고, 여성노숙인 대책의 필요가 제기되면서 여성 전용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쉼터생

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성노숙인 보호체계를 갖추었다

- 노숙인들의 주거지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법적 전달체계의 경로 외에도 거리노숙을 

탈피할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던 월세 지원 사업은 서

울시 임시주거지원사업으로 정규화되어 2011년 200명 지원에서 2019년 현재 900여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중 노숙인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

설에서 자립이 가능한 거리노숙인을 직접 임대주택에 입주시키는 활동을 강화하여 300여명

의 거리노숙인이 임대주택에 입주했고, 서울시는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자를 파견하여 임대

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의 주거 유지를 돕고 있다

- 서울역 희망지원센터가 2011년 확장 설치되었으며, 2016년에 다시 증축되었고, 영등포역 

상담소(영등포희망지원센터)가 2014년에 설치･운영되었다

- 영등포역 상담소(영등포희망지원센터, 2014년)를 설치･운영하였으며, 2011년 확장 설치되

었던 서울역 희망지원센터가 2016년에 다시 증축되었다

- 정신질환 여성 및 알코올중독 남성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시범사업(2016년)이 운영되어 

거리의 만성노숙인을 위한 새로운 주거모델이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2018년 서울시의 지

원주택 관련 조례 제정으로 사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서울시장이 강조한 ‘거리에서 얼어 죽는 사람 없게 하겠다’는 모토에 따라 서울시의 거리노숙인 

대책이 위기대응체계 강화

- 2011년 겨울부터 서울역우체국 지하도에 마련된 응급대피소 운영, 2012년 정신건강팀 신

설과 활동, 2012년 동절기에 시작된 ‘위기대응콜’ 사업, 24시간 아웃리치활동을 위한 상

담원 추가배치, 경찰·소방서·병원 등과의 보호체계 구축, 2017년 서울역희망지원센터 확

장개소 등 위기대응을 보다 체계화하고 거리노숙인을 위한 통합시스템이 한층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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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

○ 종합지원센터 운영

- 종합지원센터(2개소)는 거리노숙인 상담, 시설 입소 연계, 일

시 생활편의 서비스(숙식 등)를 제공하여 신속한 지역사회 복

귀를 지원한다

- 거리노숙인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노숙인 복지

시설 입소를 지원한다

-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안정적 생활을 위한 주거지원사업 등

을 통해 신속히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주민등록복원, 신용회복 등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야간잠자리(월 20일 이내), 무료급식 제공 등의 기초생활

을 지원한다(일시보호시설 기능)

○ 일시보호시설 운영

- 일시보호시설(4개소)은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일시보호와 의료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한다

- 서비스 내용은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인 숙식제공, 의료지

원, 샤워･이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노숙인 등을 위한 각

종 상담을 진행한다

- 전체 일시보호시설 중 여성 노숙인이 이용 가능한 일시보호

시설은 1개소가 있다

○ 거리노숙인 상담 및 위기지원 활동

-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인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 지하철역 중심에 

다시서기지원센터 부설 희망지원센터 2개소 운영을 통해 시설

입소･주거지원 등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 겨울철 및 폭염기 등 취약시기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하여 노숙

인의 안전보호를 실시하며, 겨울철에는 거리상담반을 확대 운

영한다

서울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

옹달샘상담보호센터
(일시보호시설)

디딤센터(일시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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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위기대응콜(1600-9582) 운영

- 노숙인 상담, 정보제공, 현장출동 등을 위해 전문상담원 2명, 

공공근로 8명으로 구성하여 24시간 운영된다

- 현장 출동 기관은 평상 시(봄~가을) 1개소이고, 겨울철에는 5

개소 기관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 노숙인 정신건강팀 운영

- 알코올중독 및 정신과 상담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방

하는 노숙인 또는 거리노숙인을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준다

- 알코올중독 및 정신과 치료 전문시설 등으로 연계하고, 주거 

및 생활 상담을 지원한다.

○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

-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에게 주거욕구에 따라 단기적으

로 고시원, 쪽방 등의 월세를 지원한다

- 집중적인 사례관리(주민등록 복원, 장애인 등록, 기초수급자 

선정, 일자리 지원 등)를 통해 거리노숙을 예방하고, 지역사

회 복귀를 지원한다

○ 노숙인 진료시설(무료진료소) 운영

- 거리노숙인 및 주거취약계층(기초수급자 제외) 등을 대상으로 

일반(내과) 질환, 정신과, 한방진료 등을 실시한다

- 서울역 무료진료소와 영등포 무료진료소가 있으며 진료 과목

은 일부 차이가 있다

○ 서울역 실내급식장 운영

- 서울역 ‘따스한 채움터’에서 거리급식 봉사단체들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따스한 채움터는 무료 식사 이외 다목적 이용공간, 세탁실, 

도서실 등으로 구성되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다

○ 동절기 응급잠자리 및 침낭･매트 등 지원

- 시설이용 거부 거리노숙인, 산재 거리노숙인을 우선적으로 지

원하며, 특히 동절기에는 응급잠자리, 응급쪽방을 확대하여 운

만나샘(일시보호시설)

햇살보금자리(일시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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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다

- 한파특보 등 저체온증 우려 시 침낭과 매트 등을 제공한다

□ 주요 성과

○ 외환위기 초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노숙인 응급보호체계를 구

축하고 적극 대응함으로써, 거리로 내몰린 노숙인의 응급보호 성

공적 수행

- 부랑인시설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보호대책이 없던 상태에서 

상설상담소, 야간거리상담, 입소상담 등의 거리노숙인 상담체

계를 구축하였다

- 노숙인쉼터를 만들어서 상담소 → 자유의집(중간쉼터) → 희

망의집(쉼터) → 자활의 집 →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어지는 

노숙인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 고건 시장이 종교계와 시민단체 대표, 노숙인 대표와 함께 서

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를 만들어 사회 문제로써 노숙인 급증 

사태에 협력적인 대응을 한 것은 다른 어떤 분야와 비교해도 

모범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서울시의 적극적인 거리노숙인 현장보호와 위기대응체계 구축으로 

거리노숙인을 보호하고 노숙위기계층의 거리노숙 예방 효과 거양

-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해 위기대응콜, 정신건강팀 추진 등으로 

위기대응시스템이 확대되었다

- 거리노숙인 현장보호체계인 일시보호시설이 거리노숙인 유입 

뿐만 아니라 노숙 위기계층의 거리 노숙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 지속적인 거리노숙인 감소는 서울시의 노숙인정책 성과의 한 부분

□ 과제

○ 노숙인복지사업이 지방이양되면서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이 감소되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상황 혹은 관심사에 따라 노숙인

복지사업 격차 발생

양적 대응에서 질적 대응으로 체계 
전환

노숙인 수 감소(단위:명)

년도 거리 시설 계
11년 497 4,089 4,586
12년 459 3,907 4,366
13년 397 3,730 4,127
14년 357 3,577 3,934
15년 364 3,344 3,708
16년 320 3,116 3,436
17년 287 2,932 3,219
18년 301 2,832 3,133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 운영
(단위: 명)

년도 연 상담 취침 무료급식
12년 43,737 160,606 374,538
13년 53,083 198,763 359,473
14년 43,731 198,555 342,897
15년 44,968 185,498 367,451
16년 53,978 179,469 278,279
17년 61,362 160,106 344,271
18년 70,876 170,381 331,395

위기대응콜 실적(단위: 건)

년도 계
13년 3,508
14년 3,042
15년 4,349
16년 4,678
17년 5,020
18년 4,773

정신건강팀 실적(단위: 건, 명)

년도 연 상담
병원 
입원

시설 
입소

13년 2,484 239 120
14년 4,403 522 162
15년 5,251 494 104
16년 6,626 370 157
17년 5,934 340 216
18년 5,809 308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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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규는 노숙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거리노숙인이 전염병 감염, 동사,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부상

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등의 경우 경찰, 소방공무원, 

노숙인 관련업무 종사자에 의한 응급조치가 가능하나 만성적인 

정신질환, 중증 알코올 의존 등 노숙인의 경우 본인이 거부하

면 보호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 거리노숙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 등 보호

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거리노숙인에 대한 대책 필요

- 거리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증가했으나, 좁고 노후

한 시설, 사생활 보장 미비 등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고 노

숙을 택하는 노숙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 특히 주취 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서울역과 영등포

역 희망지원센터에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으며, 거리노숙인이 

이용하는 일시보호시설 등의 잠자리 환경도 개선 여지가 있다

- 주취 거리노숙인 뿐만 아니라 시설보호를 거부하는 거리노숙

인을 위한 공간 확충 및 개선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 공공복지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 기준(또

는 매뉴얼) 마련 필요

- 가정폭력, 미아, 병자, 부상자 등에 대한 경찰관서의 구호기

능의 한계와 지역 구호기관들의 거부로 인해 이들이 노숙인보

호시설로 연계되는 경우 구호대상자의 노숙화를 초래할 수 있

으며, 구호대상자에 적합한 구호에도 어려움이 있다

- 이들이 노숙으로 이어지기 전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공공복지서비스 연계 안전망 구축

과 매뉴얼 마련 등이 필요하다

거리노숙 위기지원
-1998년 서울역 구역사 상담소
-2002년 드롭인센터 시범사업 실
시: 거리노숙인 응급구호 및 상담, 
귀향여비, 숙박지원 등

-2005년 상담보호센터(제도화 이
전 드롭인센터) 운영

-2012년 상담보호센터가 종합지원
센터와 일시보호시설로 분리

-2015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설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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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숙인 의료분야

□ 노숙인 의료분야의 흐름

○ 노숙인 응급구호를 시작으로 의료정책 출발

-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노숙인들의 의료 

대책은 1998년 4월 ‘서민생계 안정대책’의 ‘대도시노숙자 특

별보호사업’ 내용에서 확인된다

- 그 당시 서울시는 의사 3명, 간호사 4명, 구급차 2대로 구성

된 순회진료반을 편성하여 주1회 이상의 정기방역소독, 환자

에 대한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 등 긴급의료 활동에 치중하였

다

- 1998년 5월 주요 노숙지역인 서울역광장에 의료보호소를 설

치·운영하는 ‘노숙자 특별보호사업 시행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그해 9월 서울시의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 추진

계획’에 따라 노숙인 ID카드를 발급 관리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1998년 11월 야간 밀착상담 과정에서 거리노숙인의 대부분

이 정신질환자들과 알코올중독자들이 많아 이후 상담부터 정

신보건센터와 정신병원 의료팀, 정신간호학회, 심리학회, 축

령정신병원 등이 참여하여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대책이 병

행되었다

- 노숙인 의료서비스는 상담소 상담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제공되었고, 지정 후송병원(국립의료원, 시립 동부병원, 시립 

강남병원(현 서울의료원), 시립 보라매병원 등이고, 정신질환

자는 은평병원, 전염성·결핵환자는 서대문병원(현 서북병원) 

지정)에 입원･진료를 받았다. 진료 후 상담을 통해 시설 입소

나 귀향을 권유하였고, 지정된 환자의 입원비는 노숙인 의료

구호 예산에서 지급되었다

- 1999년 응급보호사업이 정착되면서 의료서비스는 희망의 집 

및 자유의 집 입소자, 상담소 방문자에게 제공되었고, 기존 

시립병원 5개소(강남병원(현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서대문병

1998년 노숙인 진료를 위한 진
료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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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현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은평병원, 여기서 결핵은 서대

문병원(현 서북병원), 정신질환은 은평병원), 그리고 국립의료

원 등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지역보건소 25개소(구별 1개소)

로 확대되었다

-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운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서울시 

25개구 보건소뿐만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

라매병원, 국립정신보건센터, 동부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서울적십자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

원(양평보건소, 용문보건지소 포함) 등이 있다

- 1999년 자유의 집에 의료상담실이 설치되어 주간에 보건복지

부에서 파견된 공중보건의 1인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파

견 간호사 2인이 상주하였고, 매주 화요일 통합진료를 실시

하였다

- 노숙자 관리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1999년),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정신과의사협회 등 민간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

여 권역별 알코올 클리닉 또는 심리상담센터 등 노숙인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2000년 12월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지원으로 입소 노숙인 전

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 알코올중독･정신질환자 진료체계>

 

입소노숙인

거리노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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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이후 서울시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을 통한 거리 및 

시설노숙인 진료체계 구축

- 1998년 민간의료봉사 단체를 중심으로 거리노숙인 진료가 이

루어졌다. 10월부터 서울역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노숙인 무료진료를 하였으며, 2000년 4월부터 2001년 12월

까지 선재마을의료회가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에서 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2001년부터 거리노숙인의 진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서울역에 현장진료소를 운영하고, 2002년 4월 서울역 광장의 

(舊)중구 여성복지상담소에 무료진료소(4.5평)를 개소하여 상

설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자유의 집에 정신과 진료실 설치(2001년)하였고, 2002년부터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 서울역에서만 진행하던 거리노숙인 진료를 2002년부터  을지

로3가와 영등포역으로 확대하였으며, 25대 자치구 보건소와 

민간단체 3개 기관을 추가 확대하였다

- 2003년 1월 자유의 집 폐쇄 이후 알코올 및 정신질환 문제

를 갖고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비전트레이닝센터가 개

소하였고, 영등포보현의집 내 ‘기초해결센터’의 이름으로 중

간쉼터가 설치되었다

- 2004년 4월에 기존 무료진료소를 확장 공사하였고, 보건복지

부에서 무료진료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였다. 이후 2005년

부터 정신과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었다

- 영등포보현의집 내에 무료진료소(2004년)가 추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건강검진사업을 지원하였다

- 서울역 무료진료소는 2009년 7월에 서울역 광장에서 현 위치

(용산구 한강대로 379-2)로 이전하여 개소하였으며, 현 서울

역 무료진료소 임대기간 만료로 2020년 2월까지 역전우체국

(중구 통일로 21) 2∼3층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노숙인 진료시설(무료진료소) 이용 
실적
(단위: 건)

년도 진료 건수
14년 31,093
15년 29,651
16년 28,321
17년 26,434
18년 25,180

(단위: 명)

년도 진료 인원 병원 의뢰
119 
호송

14년 11,621 10,118 9
15년 11,808 9,973 20
16년 10,429 10,540 24
17년 9,116 9,813 48
18년 8,124 8,783 69

서울역 앞 다시서기진료소 
(컨테이너 건물)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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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후, 감염성 질환 대책으로 ‘노숙인 결핵환자 관리’ 시행

- 2000년 5월 노숙인 결핵실태 조사 및 진료대책을 통해 쉼터 

입소자는 결핵 1차 검진, 노숙밀집지역 노숙인은 결핵정기검

진 및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이 실시되었다

- 정기적으로 거리노숙인 대상 결핵 이동검진은 매주 금요일 

10시~11시에 보건소 차량을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에 배

치하여 희망자에 한해 보건소 검진을 받도록 하고, 양성환자

는 서대문병원(현 서북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하였다. 

대한결핵협회 역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밤 10시~12시까

지 영등포역과 서울역에서 검진을 실시하였다

- 2003년 감염성질환자에 대한 적극 대응의 일환으로 결핵질환

으로 고통 받는 노숙인 결핵환자가 주거와 식사 걱정 없이 

결핵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결핵질환이 있는 노숙인이 

무료로 거주할 쪽방 및 도시락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 이후 ｢노숙인 결핵환자 관리개선 계획｣(2008년)을 통해 서울

역 및 영등포역 주변 생활자 연 2회 정기 결핵검진을 실시하

고, 결핵 감염자에 대한 즉시 이송 및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

하여 추진하고 있다

- 2011년 노숙인 결핵관리시설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

부와 대한결핵협회, 서울시 보건정책과가 참여하는 결핵노숙

인 결핵치료를 위한 ‘미소꿈터’를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로써 결핵질환을 갖고 거리생활을 하며 재발이 잦았던 거리

노숙인의 보호와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결핵완치에 한 

획을 긋게 되었다

결핵검진을 받고 있는 노숙인
(영등포역 광장, 2009년)
(출처: 서울시)

X-Ray 촬영
(출처: 서울시)

결핵검진 자원 절차

① 접 수

②  X선 촬영

③
촬 영 결 과 
현장판독

④
입원검진 
부동의자

⇨ ⑤
무료진료
소·쪽방
상담소

④
입원치료 
동의자

⇨ ⑥
서북병원 
입원조치

⑦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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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의료비 지원’과 ‘노숙인 의료급여’(2012년 ｢노숙인복지법

(2011.6.7. 제정)｣ 시행 이후) 시행

《 노숙인 의료비 지원 체계 》

- 1998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노숙인 의료대책의 특징은 보건소 

및 시립병원 등의 입원비 전액을 ‘노숙인 의료비’ 예산을 편

성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 노숙인시설에 입소한 사람들과 노숙인 무료진료소에서 거리

노숙 상황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는 ‘노숙인 진료의뢰서’를 발

급하여 보건소, 시립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외래･입원에 따른 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였다

- ｢노숙인복지법(약칭)｣(2011.6.7. 제정)이 2012년 시행됨에 따

라 정책대상이 ‘노숙인 등’으로 확대되었고, 2012년 7월 ｢의
료급여법｣ 개정 시행으로 ‘노숙인 의료급여’가 시행되면서 노

숙인 의료지원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수급자 지정 및 유지조건이 엄격하고 자부담이 발생하는 등

의 단점으로 노숙인의 상당수가 서울시의 노숙인 의료보호사

업에 의존하고 있다

- 노숙인들이 노숙기간과 건강보험료 체납기간을 확인하여 조

건을 충족하면 ‘노숙인 의료급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2012년부터 노숙인의료급여가 시행되어 일정한 조건을 충족

의료기관 진료 실적
(단위: 건, 백만원)

년도 진료 건수 의료비
14년 41,629 3,579
15년 37,926 2,801
16년 40,868 3,511
17년 39,264 3,706
18년 41,915 4,657

연도별 노숙인 의료급여수급자
(단위: 명)

년도 수급자
12년 276
13년 351
14년 805
15년 888
16년 692
17년 591
18년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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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국가의 ‘의료보호’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게 되었지만, 

서울시는 노숙인 정책 초기부터 노숙인의료비를 책정하여 노

숙인에게 무료진료를 지원하였다

○ 노숙인 ‘독감 예방접종’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 2011년 10월 서울시는 ㈜사노피 파스퇴르의 후원으로 노숙

인 시설 이용자,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폐렴과 독감 예방접종

을 실시하였다. 65세 미만 노숙인, 쪽방 주민(65세 미만) 중

에는 무료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많아, 희망자에 대해 시행 

첫해 1,886명 접종을 실시했고, 이듬해 5월 정식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가을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 서울의료원 등 시립병원 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인 ‘나

눔봉사진료회’가 노숙인 밀집지역, 시설, 쪽방촌 등에서 서울

시와 함께 예방접종활동을 펼치고 있다

○ ‘노숙인 정신건강팀’ 구성과 운영

- ‘알코올·정신질환노숙인’ 감소를 위한 ‘거리의료상담반’ 시범

운영(2006.10.1～11.30, 1개반, 총 7명)을 실시하였고, 

2007년 2월부터 ‘거리건강상담반’을 1개반 7명으로 구성·운

영하였다. 한편, 서대문정신보건센터에서는 시설 이용자 중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검사 및 상담, 투약관리 등 정신건강 

관리 사업을 지원하였다

- 2012년 12월 ‘노숙인 정신건강팀’을 2개팀 7명로 신설하여 

종합지원센터별로 분리 배치하였고, 2013년 2월 8명으로 증

원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하였다

- 2013년부터는 노숙영역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시설과 병원

이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노숙인 정신과 

치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정

신건강팀)와 서울시립정신병원 3개소(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

병원, 백암정신병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2015년부터는 2개 종합지원센터 운영방식을 1개 종합지원센

터로 통일하여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가 정신건강팀을 총괄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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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신건강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영등포역 희망지

원센터에 정신건강팀 인력을 고정･배치하는 등 서울 전역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시청과 을

지로 지역 노숙인은 브릿지종합지원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 노숙인 진료시설을 의료기관으로 개설 운영 

- 보건복지부에서 파견하는 공중보건의를 전문의로 대체 채용

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노숙인 무료진료소’를 의원급 ‘의

료기관’으로의 개설을 추진하였다

- 2017년 3월에 서울역 무료진료소와 영등포 무료진료소를 각

각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부속 의료기관과 영등포보현의집(현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부속 의료기관으로 개설하였다

□ 주요사업

○ 서울시 노숙인 의료보호 시스템으로 진료비 지원(진료의뢰서)

- 의료급여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노숙인 지정 진료시설을 통해 노숙인 치료비

를 지원한다

- 서울시 노숙인 지정 의료시설은 전체 77개소(2019년 기준)이

고, 국･공립병원 10개소, 일반 병의원 1개소, 보건소 27개소

(경기도 지역 포함), 무료진료소 2개소, 약국 37개소 등이 있

다

○ 거리노숙인 진료시설(무료진료소) 운영 사업

- 무료진료소는 서울역 무료진료소와 영등포 무료진료소 등 2

개소이고, 이용 대상은 거리·시설노숙인과 쪽방 거주자이다

- 2017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되어 운영 중이며, 지

원 내용은 진료･투약, 2차 진료의뢰, 결핵관리, 건강검진 등

이고, 서울역 무료진료소와 영등포 무료진료소에 따라 진료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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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검진 사업

- 결핵 고위험군인 노숙인, 쪽방 주민에 대한 검진을 통하여 결

핵환자를 조기 발견･치료 등 결핵전염 예방 및 관리를 지원

한다

-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서울역, 영등포역), 쪽방촌(영등포, 용산, 

남대문, 돈의동, 창신동) 지역을 중심으로 연 4회 실시(상·하

반기 2회씩)하고 있다

- 검진 내용은 검진차량을 이용한 흉부 X-선 촬영, 유소견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객담검사 등이다

○ 독감예방 접종 사업

-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

사노피 파스퇴르가 후원하는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 대상자는 노숙인시설 입소자와 쪽방 주민(65세 미만) 중 희망

자에 한해 접종을 실시한다

○ 노숙인 정신건강팀 운영

- 정신건강팀 주요활동은 알코올 및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위기

개입, 병원진료, 사례관리,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이다

- 정신건강팀 상담과정에서 거리노숙에 처해 있는 노숙인들에

게 주거서비스 연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연계도 진행하

고 있다

결핵검진 지원 실적
(단위: 명, %)

년도 검진인원
결핵 
환자

발생 
비율

14년 2,772 37 1.3
15년 2,565 29 1.1
16년 2,723 23 0.8
17년 2,374 20 0.8
18년 3,005 23 0.8

노숙인 독감 예방접종 실적
(단위: DOS, 명)

년도 후원물량 접종인원
11년 2,500 1,866
12년 5,000 3,294
13년 4,000 3,460
14년 4,000 3,593
15년 3,800 3,495
16년 3,800 3,770
17년 4,000 4,000
18년 3,700 3,623

※ 11년은 폐렴 동시 접종
※ 남은 물량은 기타 의료사각지대 

시민들에게 무료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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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과

○ 외환위기 초기 긴급구호 의료 활동으로 노숙인 생존 위기에 대응하여 노숙인 보호 성과 높음

-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발생한 실직노숙인의 긴급구호를 위해 의료활동이 시작

되었고, 1999년 1월 자유의 집에 의료상담실이 설치되어 입소인을 위한 민간･공공 통합진료

를 실시하는 등 IMF 외환위기 사태 초기에 발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하였다

- 의료서비스 제공기관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서울지역 25개 지역보건소를 포함하여 전체 

77개(2019년 기준) 노숙인 지정 의료시설이 있다

○ 노숙인 진료체계 구축으로 노숙인 진료 안정화 및 노숙인 건강권 보호에 획기적 기여

- 서울시는 외환위기 이후 ｢노숙인복지법(약칭)｣ 시행 이전 노숙인 의료구호비를 편성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무료진료를 연계하는 획기적인 노숙인 무료진료 체계를 구축하여 노숙인 

등에 대해 비급여는 물론 비의료비 지출(보장구 등)까지 전액 지원하였다

- ｢노숙인복지법(약칭)｣(2011.6.7. 제정)이 2012년 시행됨에 따라 정책대상이 ‘노숙인 등’으

로 확대되었으며, 2012년 6월 ｢의료급여법｣ 개정과 11월에 보건복지부 ‘노숙인 의료급

여’가 시행되면서 노숙인 의료지원이 제도적 안전망 내에서 진행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적극적인 감염성 질환자 대책으로 거리·시설노숙인 등의 보건 정책의 질 높여

- 2000년부터 노숙인 결핵실태조사 및 진료대책을 시행하였고, 2008년부터 결핵 감염자에 

대한 즉시 이송 및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2011년부터 시행한 무료 독감예방 접종은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의 건강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노숙인 진료시설을 의료기관으로 개설하여 거리노숙인 진료접근성 향상, 전문성 강화

- 2017년 3월 서울역 무료진료소와 영등포 무료진료소가 노숙인 진료시설이자 의원급 의료

기관인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부속의료기관과 영등포보현의집(현 영등포종합지원센터) 부

속 의료기관으로 각각 개설되었고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으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자격조

회가 가능해지면서 건강보험 말소자의 신분복원을 적극 지원하게 되었다

○ 전국 최초 정신건강팀 운영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만성노숙인 문제에 효과적 대응 

- 서울시는 외환위기 초기부터 시설 입소인을 대상으로 알코올 정신질환 재활프로그램을 운

영했지만 만성 거리노숙인의 알코올 정신질환 체계는 갖추지 못하였다

- 이후 2007년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거리노숙인 정신건강 사례관리를 위한 모바일팀을 

구성하여 3년간 알코올･정신질환 거리노숙인의 치료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그 경험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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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2011년 보건복지부와 민간단체가 거리노숙인 위기관리팀 구성하여 시범사업을 실

시하였다

- 2012년부터는 정신건강팀을 신설･운영하여 알코올･정신질환 거리노숙인의 치료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고 있다

□ 과제

○ 노숙인 의료기관 선택의 폭 및 의료 지원 확대 필요

- 노숙인 의료보호사업은 모두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진료시설에만 이루어지고 있

어 의료기관 선택에 제약이 있으므로 노숙인 진료를 모든 병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노숙인이 병원에서 수술 후 퇴원시 보호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 정신장애·알코올중독 등 정신건강 의료복지체계 강화 필요

- 노숙인 정신장애·알코올중독 등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 부처(서)간 

협업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통합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공공 정신건강체계에 노숙인 부분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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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숙인 주거분야

□ 노숙인 주거분야의 흐름

○ 노숙인쉼터 중심의 주거서비스

- IMF 이후 많은 실직자들이 노숙인으로 전락하면서 ‘실직노숙

인’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노숙인 대책은 

실직노숙인에 대한 집중적인 밀착상담을 통해 취업알선 및 

귀가를 유도하였다

- 민선 시장인 고건 시장이 취임하면서 노숙인 문제를 획일적

인 단속이나 무료급식보다는 단순 실직노숙인과 상습부랑자

를 구분하여 현실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초기 노숙인정책은 ‘노숙인쉼터’를 중심으로 실직노숙인들의 

사회복귀를 목표로 쉼터 입소 노숙인 전원을 공공근로 참여

를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이후 노숙인쉼터는 자유의 집(응급쉼터)과 전문화된 희망의 집

(특수노숙인쉼터, 직업훈련쉼터, 취업알선쉼터, 치료·보호쉼터, 

자활공동체쉼터 등 유형화)으로 구분·운영되었다

- 1999년 4월부터 ‘노숙자 관리시행 계획’에 따라 쉼터 입소자

를 대상으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자활의 집’ 주거지원서비

스를 운영하여 전세보증금을 최대 80백만 원까지 융자 지원

하였으나, 2012년부터 사업을 중단하고 공동생활가정으로 전

환하였다

○ 노숙생활 예방적 차원의 주거서비스

-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응급잠자리’ 형태로 단기 숙소를 제

공하였다.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등은 거리노숙인에 대

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임시주거지원이나 공

공임대주택사업 운영기관과의 연결 역할을 수행하였다

-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서비스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

재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으로 시행되었고, 3개월 이내 월세

를 지원하여 단신자용 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택 제공과 함

노숙인 관리 체계도
(1999년 기준)

(출처: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 
200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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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공공복지서비스와의 연계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

가 제공되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시행하였던 임시주거지원 사

업이 2010년도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는 2010년 10월부터 ’

거리노숙인 종합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 노숙인 주택 공급

- 다가구 임대주택 시범사업(국토교통부)은 2006년 노숙인 일

자리 갖기 참여자 대상으로 주거확보 또는 시설 입소 조건을 

부여하면서 시행되었다

- 중앙정부(국토교통부)는 2006년 노숙인 대상 단신계층용 매

입임대 시범사업 이후 운영기관(노숙인시설과 단체)을 통해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을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제공

하고 있다

- 2012년 공동생활가정과 희망원룸 등 다양한 주택유형을 공급

하여 노숙인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 노숙인을 대상으로 주택제공(한시적 거주기간)과 노숙인의 재노숙

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주자 사례관리 사업 실시

- 입주자 사례관리 사업은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공동생활

가정(일부 자활의 집 포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사업, 

희망원룸 등에서 실시된다

-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입주자 사례관리 사업은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에 입주시키고, 행정지원, 취업

지원,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노숙인 공동생활가정은 지역사회로의 중간단계 형태로 근로

능력과 안정적 수입이 가능한 2인 이상 노숙인이 함께 거주

하도록 되어 있다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사례관리 사업은 운영기관을 통해 매입

임대주택에 생활하게 된 노숙인을 대상으로 건강·위생관리, 

관리비 체납관리, 음주관리 등의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내부 전경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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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2012년 7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례관리 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2015년 10월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의 사례관리 인력 지원이 중단되어 서울시에서 2015년

부터 주거지원 전담 사례관리자 11명 배치하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전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노숙인이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노숙인 희망원룸은 2011년 7월 코레일이 서울역사 내 노숙

인 강제퇴거조치 발표를 계기로 서울시가 12월에 2개동을 개

원하여 55명을 입주시켰다. 희망원룸은 근로의지는 있으나 

단체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거리생활을 하는 노숙인을 위해 

사생활이 보호되는 개별 주거공간이 제공되는 주택이며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 8월 1

개동이 운영을 중단하여 현재 1개동 27실을 운영하고 있다

○ 노숙인을 대상으로 거주권을 보장하면서 생활관리(사례관리 포함)

를 결합한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 실시

- 노숙인 지원주택은 알코올중독･정신질환 노숙인 등 독립생활 

영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건강·위생

관리 등 사례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와 서비스

(사례관리 포함)를 결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6월

까지 38호를 운영하였고,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

영에 관한 조례｣(2018.5.3.)를 제정·공포하면서 2019년 하반

기부터 본격시행하게 되었다

- 사례관리자는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에 대해 전문 복지서비

스(입주자 재활상담, 생활관리 등 적절한 지원 서비스 결합)

를 연계하여 노숙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다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전경
(출처: 열린여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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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

○ 자활의 집(1999년~2018년): 노숙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전셋

집 제공

- 서울시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추진계획(2008년 9월)에 의거

하여 초기 자립기반이 구축된 희망의 집 입소자에게 주거공

간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조속한 사회복

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 2006년 이후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에 참여한 노숙인 가

운데 저축액이 많거나 여성노숙인으로서 안정적인 취업상태

에 있는 노숙인 등을 선별하여 자활의 집 입주 자격을 부여

하였다. 자활의 집 입주기간은 2년이고 2회 연장 최대 6년까

지 거주할 수 있었다

○ 거리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2010년~현재)

- 거리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은 시설입소를 거부하고 거리

에서 만성화되는 노숙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동절기 대

책으로 시작되었다

- 현재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으며, 거리노숙인 또는 노숙위기

계층에게 최장 6개월의 월세비용을 제공하고, 1회 생활용품

비를 제공하고 있다

○ 매입임대주택 사례관리 사업(2012년~현재)

- 단신자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은 2005년 빈부격차차별시행위

원회에서 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관리 개선방안

을 논의하면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2007년도 국토교통부가 노숙인 및 쪽방거주자를 위해 300호 

시범사업 진행을 발표하여 노숙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사업

이 시작되었다

- 사례관리자가 입주자 초기정착 지원프로그램 운영, 방문상담 

등을 통한 일자리·저축·월세납부·건강·알코올 문제 등 생활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 사업
(단위: 명, %)

년도
지원 
인원

주거 
유지율

사례 
관리자

11년 322 60.2 3
12년 490 78.5 6
13년 572 77.3 7
14년 517 82.2 8
15년 516 83.3 8
16년 597 74.8 8
18년 1,045 82.4 13
계 862 84.0 8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시행 
결과

- 4년간 2,388명 지원, 
1,907명 주거 유지 (주거유지율 
79.6%)

입주자 사례관리(단위: 건)

년도 상담 의료지원
16년 5,314 103
17년 8,069 473
18년 7,804 398

년도 체납독려 주택보수
16년 - -
17년 874 292
18년 649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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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입주자 자립지원 및 반상회, 입주자 회의, 자조모임 등

을 통한 입주자간 갈등해소 및 상호 협력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노숙인 공동생활가정(2012년~현재)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기관에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용

도의 주택을 활용하여, 동료 결합 또는 모자 가정이 생활하

는 주택으로 제공되었다

- 노숙인 공동생활가정은 별도의 거주기간은 없으나 입주를 희

망하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근로능력과 안정적 수입이 가능한 

2인 이상 노숙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 희망원룸(2012년 시범사업 이후~현재)

- 자립·자활 의지가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사생활 보장이 가

능한 원룸형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 희망원룸 입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년이며, 6개월 단위 연

장심사를 통해 최장 2년 동안 생활할 수 있다

- 월 단위로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임대료의 일

부는 ‘희망자금’으로 적립하여 퇴소 시 지급하고, 입주자에게

는 취업알선, 임대주택 연계 주거지원, 신용회복 등을 지원하

고 있다

- 5년(’12.12월~’17.12월) 간 시범운영 이후 2018년부터 1개

동 27호를 운영하고 있다

○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2016년 시범사업 이후~현재)

- 노숙인 지원주택은 계약기간 2년, 매 2년 계약 갱신하여 최

대 20년 계약가능하며, 입주자 대상으로 생활공간에서 재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 초기 노숙인 지원주택은 38호 시범운영하였고, 2019년 12월 

기준 80호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 연도별 공급물량
(단위: 호)

년도 공급호수
11년 이전 36

12년 20
13년 14
14년 9
15년 11
16년 44
18년 26
계 205

희망원룸 자활지원서비스 현황
(단위: 건)

년도 계{ 취업알선
13년 349 84
14년 245 179
15년 176 154
16년 117 100
17년 65 51
18년 42 32

년도 주거지원
신용회복 

지원
13년 - -
14년 21 45
15년 14 8
16년 15 2
17년 10 4
18년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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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 노숙인, 쪽방촌 주민 및 노숙위기계층까지 포괄하는 주거지원 강화 

-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은 노숙인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주거위기 계층에 주거지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등 자활

서비스 연계를 통해 노숙을 탈피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사례관리지원 사업은 노숙인의 재노숙

을 방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기여하

고 있다

◯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은 주거복지 영역의 새로운 모델 정립

- 알코올중독･정신질환 노숙인 등 만성화될 수 있는 노숙인들

에 대한 밀착 사례관리로 탈노숙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이 시행된 지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독

립적 주거 및 자율성 보장으로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

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여겨

진다

□ 과제

◯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공급 필요

-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노숙인에 비해서 주택의 공급

량이 매우 부족하고, 불규칙적으로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입

주 희망 노숙인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으

므로 복지와 주택 관련 기관(부서)들 상호간의 긴밀한 협업으

로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추진이 필요하다

- 임시주거지원, 매입임대주택, 희망원룸, 지원주택 등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나, 노숙인들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좀 더 

차별화된 주택의 공급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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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운영방식의 개선 보완 필요

- 노숙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 지역사회 돌봄 체계에 편

입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기관 및 사례관리자(또는 사회서비

스 제공기관)의 역할과 기능,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거리 및 시설노숙인 보호체계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입주 노

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이 가능하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제도 시행 초기에 있는 지원주택의 경우 입주계약 방식, 입퇴

소 절차와 기준 등 보다 세부적인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 

 ◯ 노숙 방지를 위한 지역돌봄 체계와의 연계 필요

- 노숙과 재노숙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주거 뿐만 아니

라 의료, 일자리, 복지서비스 등이 연계되는 사회보장적 안전

망을 갖춘 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노숙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관련 

행정기관(부서), 복지시설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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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숙인 일자리분야

□ 노숙인 일자리분야의 흐름

○ 외환위기 직후 실직노숙인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시작

되었고 이후 대규모 공공일자리 창출･추진

- 서울시는 ‘노숙자 보호 및 관리 대책’(1998년 4월)에 따라 

노숙인 취업알선을 강화하기 위해 중구와 영등포구에 전담창

구를 개설하고 무료 직업훈련을 지원하였다

- 이후 실직노숙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실직노숙인 문제를 능동

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급식과 잠자리 외에도 응급보호 노숙인

쉼터에 입소하면 공공근로사업 우선 취업기회를 제공하였다

- 1998년 8월부터 시작된 희망의 집(현 자활․재활시설) 입소를 

통해 거리에 있던 노숙인들이 쉼터로 이동하고 공공근로사업

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 쉼터 입소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시켰고, 

주로 사회복지시설과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에 우선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하였다. 이후 쉼터 입소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하였다

- 서울시는 노숙자특별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산림청과 함께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1999년부터 2002년까지)을 시행하였

고, 그 결과 평균 500명의 노숙인이 강원도 인제, 정선, 경

상도 울진, 봉화 산지의 4개 지역에 파견되어 산림현장에서 

일을 유지하는 성과가 있었다

- 2003년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공공근로 참여 노숙인 

중 근로의욕과 작업 능력을 갖춘 노숙인을 대상으로 ‘자활영

림단’과 ‘산림작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하였고, 2004년부터 숲

가꾸기 자활영림단(2003년~2008년)으로 전환하여 운영되었다

○ 노숙인 사업의 지방이양(2005년) 이후 서울시는 근로능력에 따른 

노숙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이명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 노숙인을 

자활영림단 숲가꾸기

작업광경(간벌)

천연림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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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일자리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 대표적으로 2005년 ‘특별자활근로’가 시작되었다. 특별자활근

로는 단시간 근로로 건강상태와 근로능력이 취약한 노숙인이 

참여하여 주거지를 확보하고 자활을 도모하도록 하자는 취지

에서 추진되었다. 사업 초기에는 상담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거

리노숙인들에게만 일이 제공되었다

- 이후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2006년)이 시작되면서, 신청

서를 제출한 노숙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 

근로분야는 관급공사 현장이었다. 관급공사는 근로능력이 미약

한 노숙인은 제외될 수 있어 2006년 8월부터 공원청소 등 경

노무를 비롯해 복지관 업무보조, 시설경비 등 근로분야를 다양

화 하였다

- 또한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한 

‘노숙인이 돕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2009년)을 실시하

였고, 2010년도부터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의 한 분야로 

상시화되었다(2018년 사업 종료)

○ 타부처(또는 부서) 일자리 사업과의 협력을 통한 노숙인 자활을 강

조한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실시

- 고용노동부 위탁사업으로 2007년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브릿

지상담보호센터에 노숙인취업지원을 위한 ‘새희망고용지원센터’

(노숙인 전용)를 개소하였다. 이후 2012년 영등포보현의집에서 

‘도움닫기 취업센터’(고용노동부 위탁사업)를 개소하였다. 서울시

에 총 3개의 취업센터가 운영되었으나, 2019년 12월말 고용노

동부에서 사업을 중단하였다

- 2010년 서울시가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던 시기에 맞춰 노

숙인 분야에서도 “서울형 사회적 기업” 설립을 지원하였다. 그동

안 특별자활사업으로 진행하던 사업 중 일부와 민간기관의 

사업제안을 받아들여 2010년~2011년 두바퀴희망자전거, 참

살이영농조합법인, 엔젤영농조합법인, 빅이슈코리아, 사랑의쌀

화환, 착한사람들 등 6개가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

었으나, 현재는 두바퀴희망자전거, 빅이슈코리아가 사회적 기

서울시, 노숙인 장애인재활직업 
돕는 취업박람회

(출처: 서울시)

도움닫기 취업지원센터 포스터

(출처: 서울특별시립 영등포보현의
집 홈페이지)

‘두바퀴희망자전거’ 사회적 기업
(출처: 다시서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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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 폐업하는 ‘보도상영업시설물(가판대, 구두 부스 등)’을 노숙인에게 

임대하여 자활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2013년). 초기인 

2014년 1차분으로 43명에게 가판대를 분양하였으나, 신청자가 

감소하여 2019년 현재 1개소만 운영되고 있다

○ 근로능력이 미약한 노숙인을 위한 안정적인 공공 일자리 지원과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발굴･연계 강화

- 2014년 ‘거리노숙인은 근로무능력자’라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

해 서울역 우체국 지하도(응급구호방)와 영등포보현의집에 공동작

업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기존 급여 제공방식이 아닌 ‘작업한 

만큼 실적급(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자유로운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 기존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3개소에 설치된 고용지원센터 기

능을 통합한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서울특별시립 구세

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부설, 2015년)를 설치하였다. 이 센터

는 노숙인 상담, 일자리 발굴, 민관기간 연계한 취업알선, 사

회적기업 창업 등 종합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 노숙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해 노숙인의 근로능력에 따라 일자리 단계를 나누어 제공하고, 

근로능력 향상에 따라 단계적 전환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2018

년에는 노숙인 근로능력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단계별 노숙인 일자리 유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공동작업장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상용직)특별자활근로(반일제) 일자리갖기(전일제)

일하는 습관 형성 자기통제·근로능력 배양 민간일자리 전단계
자립 및 
근로유지

연도별 공공일자리 제공 현황
(일자리 갖기･특별자활, 단위 : 명)

연도
일자리
갖기

특별자활

2005년 - 664
2006년 420 413
2007년 409 350
2008년 375 605
2009년 324 691
2010년 350 520
2011년 470 647
2012년 396 622
2013년 434 539
2014년 422 545
2015년 402 481
2016년 230 800
2017년 386 732
2018년 366 741

※ 희망근로, 공공근로 등은 
제외한 수치임

노숙인시설 공동작업장 운영현황
('19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업종 및 
개소수

참여 인원

계 16 373
쇼핑백 12 319
임가공 4 54

공동작업장 모습
(출처: 영등포보현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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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

○ 노숙인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

- 거리노숙인 지원기관 및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공동작업장

을 운영하여 자활의 기초 환경을 조성한다

- 공동작업장은 근로능력 및 의지가 미미한 노숙인 등에게 부

업형식의 일감을 제공하여 기초적인 일하는 습관 형성 후 단

계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함이다

- 2014년 거리노숙인의 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역 지하

도 응급대피소, 영등포보현의집 응급대피소 2개소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14개소를 운영 중이다

- 참여자들이 매일 일정시간 작업참여로 안정된 생활리듬 유지

를 통해, 구걸과 주취를 피하고 긍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으며, 민간일자리와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노

숙인과 몸이 불편한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갖기 전 근로습관

을 들이는 기회가 된다

○ 노숙인 특별자활근로(반일제, 공공일자리)

- 노숙인쉼터 입소 등을 거부하고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서울시 차원의 특별자활사업을 시행하여 

노숙인 참여자들이 임금 소득으로 주거와 생활비로 지출하여 

거리노숙인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 하루 5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내용은 시설환경정비, 

급식보조 등이며 특별자활근로 참여자는 가급적 일자리 갖기 

사업으로 전환하여 연계하고 있다

- 근로능력이 약한 노숙인이 전일제 일자리인 일자리 갖기 사

업과 민간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일제 일자리를 통하

여 자기통제능력과 근로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있다

○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전일제, 공공일자리)

- 근로를 통해 지역사회 복귀 및 자활이 가능한 시설 추천을 

받은 노숙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

으로 하고 있다. 근로내용은 공원청소, 재활용품분류, 업무보

노숙인 근로능력에 따른 단계별 일
자리 지원 체계
1단계: 공동작업장

 (근로능력 미약)
2단계: 공공일자리(특별자활) 

(몸불편, 일습관 필요)
3단계: 공공일자리(일자리갖기)

(민간일자리 전단계)
4단계: 민간일자리(자립)

공동작업장 운영

공동작업장에서 일하는 모습

일자리 갖기 사업

서울역, 청량리역 ‘코레일 청소사업
단’ 활동(다시서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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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카페운영 등이다.

- 서울시·산하사업소, 동부시립병원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

공하고 있으며, 일자리 갖기 사업에 참여자, 또는 종료자는 

민간 일자리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 민간 기업 취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발굴 지원

- 노숙인의 근로 욕구에 맞는 취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생계유

지가 가능하도록 주로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양질의 

안정적인 민간일자리를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 민간 일자리 연계를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

여 민간기업과 제공 일자리 검토 후 노숙인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 매칭하고 있다

○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서울특별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부설)는 노숙인의 취업 전부터 취업 후까지 일자리 지원 전 

단계에 걸쳐 구직상담, 취업정보 제공, 일자리 발굴 및 연

계, 교육훈련, 사례관리를 통해 노숙인에게 안정적인 고용지

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요 기능은 민간일자리 발굴 및 연계, 공공일자리 연계, 사회적 경

제 일자리 지원, 노숙인 일자리네트워크 구축, 교육·조사·연구지원

(취업준비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등 포함) 등이다

□ 성과

○ 공공일자리 정책을 강조하여 노숙인 일자리의 양을 확대시키고 근

로능력에 따른 노숙인 일자리 지원 체계 마련

- 2006년부터 시작된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은 노숙인 일

자리를 창출하여 그들에게 직접적인 자립에 기여하였다

- 노숙인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유형화(공동작업장 → 특별자활근

로 → 일자리 갖기 사업)하여 근로능력이 낮은 노숙인도 근로 

기회를 통해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였다

공공일자리 현황
(단위: 명)

년도 계
특별 
자활

일자리 
갖기

14년 967 545 422
15년 883 481 402
16년 1,030 800 230
17년 1,118 732 386
18년 1,107 741 366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교육 
(자활프로그램)

(출처: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공 민간일자리 전환 설명회

(출처: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일자리 지원 실적(단위: 명)

년도 인원 수
16년 2,567
17년 2,683
18년 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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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별 협력을 통해 노숙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숙인 특성에 맞

는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연계 강화

- 유관 부서(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노숙인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도록 경로(사회적 기업 등)를 마련하였다

- 노숙인 근로욕구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일

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 과제

○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부서) 간 협력과 민관 협

의를 통해 일자리 정책 로드맵과 전달체계 구축 필요

- 사회적 기업 또는 자활 기업 등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직업

을 경험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 유관 기관(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일자리와 주거 및 각종 사

회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노숙인이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 노숙인시설과 민간일자

리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관 협의를 통한 일

자리 발굴·연계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 노숙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필요

- 노숙인의 연령, 질환, 장애, 수급여부, 적성 등을 반영한 다양

한 분야 일자리가 필요하며, 신규 및 청년 노숙인이 조기에 

노숙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 일자리의 작업치료 효과를 고려하여 단순 노무 위주로 제공

되고 있는 일자리를 벗어나 자아존중감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 특히, 공적 부조의 성격이 강한 공

공일자리에서 적정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바람직한 일자

리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

- 근로능력 평가도구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노숙

인의 일자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근로능력 향상 및 

노숙인 숲가꾸기 사업
(단위: 명)

년도 전체 노숙인 수 참여자 수
99년 4,701 560
00년 4,168 420
01년 3,905 700
02년 3,355 450
03년 3,090 120
04년 2,846 100
05년 3,222 100

노숙인 연도별 일자리 현황
(단위: 명)

년도 계 공공일자리
14년 1,637 967
15년 2,196 883
16년 2,567 1,030
17년 2,683 1,118
18년 2,643 1,107

년도 민간일자리 공동작업장
14년 620 50
15년 913 400
16년 1,073 464
17년 1,114 451
18년 1,154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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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부여가 되는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일자리의 단계적 전

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민간일자리로의 연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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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숙인 시설보호분야

□ 노숙인시설을 통한 노숙인 보호와 지원분야의 흐름

○ 실직노숙인 증가에 따른 임시숙소 지원과 취업·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숙인쉼터 공급

- 1998년 초 서울역 주변으로 실직노숙인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위한 일일숙소, 취업알선, 무료식사 등을 통해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립 근로자합숙소’를 마련하여 실직노숙인을 

입소시켰다

- 고건 시장 취임 이후, 영등포 근로자합숙소의 이용징수를 폐

지하고 노숙인쉼터로 전환하였다

- 2003년 1월 구 근로자합숙소 내 중간쉼터가 설치되었고, 

2004년 6월 구 근로자합숙소가 기능이 폐지되어 노숙인쉼터

인 영등포보현의집으로 기능이 전환되었다

- 이 시기 노숙인정책은 ‘응급보호 노숙인쉼터’를 중심으로 거리

노숙인의 부랑화를 최소화하고 사회복귀가 목적이었다

- 노숙인쉼터가 ‘희망의 집’으로 명명되었고, 노숙인 보호를 위

해 사회복지관마다 ‘희망의 집’(113개소)을 확보하여 ‘전원입

소’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병행하면서 거리노숙인을 노숙인쉼

터로 입소시켰다

○ 중간쉼터 설치 및 기능분화

- 자유의 집은 쉼터 보호 이전의 중간쉼터로서 사정기능을 담

당코자 1999년 1월 개소하였다. 노숙인쉼터인 ‘희망의 집’ 

입소를 거부하는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최대한 생활상 제약

을 없애 음주도 가능한 자유의 집(중간쉼터)에 거리노숙인의 

입소를 권유하였다. 자유의 집은 실제로 한 달 이상 머무는 

노숙인이 많아 사실상 쉼터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

- 거리노숙인을 자유의 집(일시보호, 중간쉼터)에 입소시키고, 

이후 심층상담과 건강검진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와 욕구

를 파악하여 ‘희망의 집’(노숙인쉼터) 입소 또는 타 기관 복

노숙인 보호 체계도

시설보호 체계도

(출처: 안순봉(2009), “시설 입소 노
숙인의 인권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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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설 입소를 제안한다

(자유의 집)

거
리
노
숙
인

거리노숙인 상담

- 노숙인쉼터에 입소하면 일상생활 지원 및 소득활동을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자립의지가 높으면 자활의 집에 입주하

게 되었지만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못했다

- ‘희망의 집’은 이후 생활시설로 운영되었고, ‘자유의 집’(중간

쉼터)은 응급보호, 기초건강검진 등 중간쉼터 기능과 재활프

로그램을 통해 알코올･정신질환자 관리 등 노숙인의 자활 기

반을 마련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2004년 1월 

자유의 집은 폐쇄되는 대신 시립근로자 합숙소 1층에 중간쉼

터 기능을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 2003년 노숙인 보호체계를 정비하여 자유의 집 기능을 중간

쉼터와 재활쉼터로 분리하였으며, 중간쉼터는 기초건강검진, 

욕구사정 후 일반쉼터(희망의 집)로 배치하고, 심신허약자 치

료 및 재활(알코올 등)을 담당하는 재활쉼터 건립을 추진하여 

2004년 2월 비전트레이닝센터가 설립되었다

- 2000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부랑인복지시

설 설치·운영규칙”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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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성과 이를 위한 보호체계의 정

비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 노숙인쉼터 특성화 사업을 통해 단기보호, 특성화 쉼터, 자활·재활

프로그램 등 운영을 통해 전문성 강화

- 희망의 집(쉼터)은 자유의 집(중간쉼터)을 포함하여 2003년까

지 74개소가 운영되었으나, 이 시기에는 외환위기 직후에 

비해 노숙인의 수가 감소하면서 노숙인시설(희망의 집) 축소 

및 통･폐합을 추진하였다

- 2004년 노숙인쉼터 조정계획에 따라 사회복지관 내 설치된 

정원 15인 이하 소규모 쉼터 중 입소 노숙인이 없는 쉼터 5

개소가 폐쇄되었으며,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인 서울역 인근에 

여성 노숙인쉼터를 설치하여 여성 노숙인 보호 및 관리를 강

화하여 조기 자활을 유도하였다

- 또한 강원도 양평군에 숲가꾸기 참여 노숙인을 위해 설치되

었던 산림작업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숙인쉼

터로 기능을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 노숙인쉼터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특성화를 추진하게 

되어 기존의 특성화쉼터 15개소와 일반쉼터 32개소를 자활

(일반)쉼터, 중간쉼터, 재활쉼터, 노인·여성·장애인·가족·회복

(휴식)쉼터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었고, 자활·재활프로그램

을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였다

○ 노숙인복지시설이 기능 중심으로 유형화되어 개편･운영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 개정(2005년)을 

통해 노숙인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도화 단초가 형성되었다

- 한편,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고 2005년 노숙인복

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외환위기 이후 만들어진 노

숙인시설인 희망의 집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었다. 

동시에 ‘부랑인’으로 불렸던 전통적인 노숙인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부랑인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유지되었다. 사

기존(’12.6.8 이전 설치) 
노숙인시설 경과조치(2013년 기준)

부랑인복지시설 →
재활･ 
요양시설

노숙인쉼터 → 자활시설

상담보호센터
(구 드롭인센터)

→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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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 동일한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해 정책 프로그램이 이원화

되는 상황이었다

- ｢노숙인복지법(약칭)｣(2011.6.7. 제정)이 2012년 시행됨에 따

라 기존 부랑인복지시설과 노숙인쉼터가 노숙인복지시설로 

일원화되었다. 그 결과, 시설이 기능 중심으로 유형화되고 대

상자의 욕구에 따라 자활시설, 요양시설, 재활시설로 구분되

었다

- 이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상담보호센터는 노숙

인종합지원센터로 전환(일시보호시설 기능 병행)되었고, 민간

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 전환되었다

상담보호센터(

5개소) ➠ 종합지원센터(2개소) 다시서기, 브릿지

일시보호시설(3개소) 만나샘, 햇살, 옹달샘

￭ 노숙인시설 유형

 - ’12.6.7 이전(｢사회복지사업법｣ 및 ‘부랑인 및 노숙인 시설설치･운영규칙’)

노숙인시설

부랑인시설노숙인
쉼터

무료
급식소

무료
진료소

상담보호센터
(구 드롭인센터)

 - ’12.6.8 이후(｢노숙인복지법(약칭)｣)
노숙인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종합

지원센터
일시보호

시설
자활
시설

재활
시설

요양
시설

급식
시설

진료
시설

쪽방
상담소

종전 
상담보호

센터

종전 
노숙인
쉼터

종전 
부랑인복지시설

종전 
상담보호

센터

출처: 보건복지부(2019),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참고

노숙인시설 체계도
(2013년)

재활시설 알코올 및 정신재활프로그
램 운영실적
(단위: 회)

년도 운영 횟수 참여 인원수
14년 10,304 133,240
15년 7,334 113,009
16년 14,030 20,863
17년 14,921 148,1257
18년 8,881 124,477

요양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실적
(단위: 명)

년도 상담 치료
14년 6,131 79,714
15년 6,415 78,304
16년 7,328 71,119
17년 5,550 65,822
18년 5,231 66,137

※ 여성 요양시설 제외

여성요양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실적
(단위: 명)

년도 상담 치료
14년 21,865 40,053
15년 19,988 47,547
16년 15,568 47,122
17년 18,886 48,029
18년 16,877 5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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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은 거리노숙인이 20일간 생활을 할 수 있으

며 잠자리·급식·응급처치 등 일시보호기능을 주로 수행하면서 상

담을 통해 생활시설 입소 및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

- 서울시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은 4개소가 있고, 이 중 여성노

숙인이 이용 가능한 일시보호시설은 1개소가 있다

○ 노숙인 자활시설

- 노숙인 자활시설은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일할 의지 및 

직업능력이 있는 노숙인 등이 입소하여 복지서비스와 고용지

원 등을 통해 자활·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 서울시 노숙인 자활시설은 23개소가 있고, 이 중 여성노숙인이 

입소가능한 자활시설은 5개소(가족･모자시설 포함)가 있다

○ 노숙인 재활시설

- 노숙인 재활시설은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등을 입소

시켜 치료 및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응 훈련

을 실시하여 신체·정신적 재활을 통해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

한다

- 서울시 노숙인 재활시설은 8개소가 있고, 이 중 여성 노숙인

이 입소 가능한 재활시설은 3개소가 있다

○ 노숙인 요양시설

- 노숙인 요양시설은 건강상 문제로 가정·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을 입소시켜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다

- 서울시 노숙인 요양시설은 6개소가 있고, 이 중 여성 노숙인

이 입소 가능한 요양시설은 2개소가 있다

노숙인시설 현황(2018년 기준)
(단위: 개소, 명)

년도 시설 수 입소자 수
계 41 2,832

자활 23 850
재활 8 288
요양 6 1,134

일시보호 4 5601)

1) 종합지원센터·기초해결센터 포함

시설보호 노숙인 특성 
(2018년 기준)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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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 초기 설립·운영된 노숙인쉼터는 거리노숙으로부터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응급구호의 성과가 있고, 서울시 노력과 함께 민관 협력 하

에 수행하여 노숙인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 공동생활이 필요한 쉼터 생활 부적응자를 위한 일시보호시설 운영은 

노숙인의 장기화를 예방하는데 일부 효과

○ 노인, 여성, 정신질환 등의 대상별 특성에 맞는 보호와 주거 등 서

비스를 지원하고 자활·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근간 마련

□ 과제

○ 노숙인시설의 유형별 기능 강화 필요

- IMF 이전 부랑인정책이 “단순 수용”을 위주로 하는 정책이었

다면, 현재의 노숙인정책은 자활, 지역복귀, 지역사회 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각 유형별 노숙인시설의 기능을 강화하여 입소자 자존감 향

상 및 자활․재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전문상담·체험 프로그램 

등 노숙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 노숙인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 개선 필요

- ｢노숙인복지법(약칭)｣이 2012년 시행됨에 따라 기존 부랑인복

지시설과 노숙인쉼터가 노숙인복지시설로 일원화되고, 시설 

유형이 개편되었으나 실상은 큰 변화가 거의 없었다

- 노숙인시설의 생활실이 대부분 다인실로 운영되어 사생활이 보

장되지 않는 좁고 열악한 환경과 많은 제약은 거리노숙인이 시

설 입소를 거부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종사자도 다

른 복지 분야에 비해 업무비중이 과중한 편이다

- 노숙인 요양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화된 어르신･장애인 

요양시설과의 연계 운영 검토가 필요하며, 전반적으로 노숙인

시설의 설치기준과 종사자 배치기준 및 지원을 강화하여 노숙

인의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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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숙인 자활･재활 프로그램 분야

□ 노숙인의 자활･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분야의 흐름

○ 외환위기 직후 종교법인 중심의 노숙인쉼터 입소자를 대상으로 보건

복지부 주관 ‘노숙자 재활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 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직으로 증가된 실직노숙인은 2000년 

이후에도 줄지 않고 유지되면서, 노숙인을 위한 체계적인 재

활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인들의 사회복귀를 실현하기 위한 과

제가 대두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를 

통해 1999년 10월부터 2000년 2월까지 제1차 ‘노숙자 재활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하였고, 서울시는 2000년 3월에서 

7월말까지 2차 자활프로그램, 2000년 8월 3차 자활프로그램

을 실시하였다

- 이후 노숙인 자활지원사업으로 통칭하던 것을 자활지원사업

과 재활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면서 재활은 근로의욕을 고취하

기 위한 심리·정신·육체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자활은 취업이

나 창업 등 소득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

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 자활프로그램 운영은 입소자의 특성에 따라 쉼터별(특수노숙

인 쉼터, 직업훈련쉼터, 취업알선쉼터, 치료･보호쉼터, 자활

공동체 쉼터) 유형화하여 추진되었으나, 노숙인의 욕구와 특

수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 이런 상황에 따라 서울시는 단순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전문

화된 쉼터(예. 비전트레이닝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자활·재활

프로그램을 체계화시켰다

○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의 내실화와 근로유인책을 위한 노숙인 

신용회복사업과 저축장려사업 실시

- 2006년 시행된 노숙인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노숙

인이 안정적으로 자활하기 위해 일반금리보다 높은 특별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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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적용되는 통장(희망! 새출발 특별우대통장)을 개설·운

영하였다

- 또한 금융채무,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분 및 벌금 과료 등

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노숙인을 위한 신용회복 서비스 지원

계획(2006년)을 수립했고, 2007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8년도부터 ‘신용 Re-start’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으로 사

업을 추진하였다. 사회복지사가 상담뿐만 아니라 신용회복 지

원과정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신용회복사업이 본격화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노숙인 생

활시설을 중심으로 저축장려사업(‘노숙인 저축왕 선발’)을 실

시하였다

○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서울시 자체･공모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 2007년부터 4년 동안 자격증 취득지원을 위해 서울시 산하 

직업전문학교에 노숙인의 입학을 지원했으나, 수료율 및 자격

증 취득률 저조로 중단하였다

- 서울시는 일자리 제공 등 일반적인 자활정책만으로는 자활․자립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2008년 노숙인과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울 희망의 인문학 과정(서울클레멘

트코스)’을 개설·운영하였다(2008년~2012년)

- 노숙인 사진교육 ‘희망의 프레임’을 운영하여 노숙인의 심신

을 건강하게 하고 사진관련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에 도움

을 주고자 하였다(2012년~현재)

- 사단법인 빅이슈코리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거복지재단, 서

울노숙인시설협회 등이 공동으로 추진한 ‘민들레 문학특강’을 

서울시 차원에서 후원하였다. 문학으로 노숙인 자활을 돕는 특

강으로 노숙인·쪽방촌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소설·글쓰기 문

학특강 기회를 제공하고, 민들레예술문학상 공모를 통해 교육성

과를 평가하였다(2012년~2015년)

- 2015년부터 노숙인에게 맞춤형 자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

여, 정서함양, 관계망 형성 등을 통해 노숙인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 자체 또는 공모를 통해 프로

노숙인 신용회복 서비스 추이
(단위: 명/백만원)

년도 수혜자 금액
계 1,478 73,921

08년 411 14,016
09년 110 9,046
10년 116 5,493
11년 105 10,180
12년 306 17,578
13년 168 5,726
14년 18 7,673
15년 23 511
16년 18 603
17년 20 613
18년 183 2,482

노숙인 신용회복 서비스 현황 
(08년~18년 누계)
(단위: 명/백만원)

구분 수혜자 금액
계 1,478 73,921

파산·면책 427 61,702
개인회생 32 224
채무조정 507 6,971

체납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465 326

서울 인문학 강좌 실적
(단위: 명)

년도 입학 수료
계 5,863 4,485

08년 313 209
09년 1,643 1,210
10년 2,020 1,515
11년 1,104 875
12년 738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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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운영하였다

- 서울시 자체 운영 프로그램은 기존 노숙인 사진교육인 ‘희망프

레임’과 함께 예술학교 운영(2015년 신규), 응급처치 교육(2015

년 신규) 등이 있고, 서울시 지원 공모프로그램은 인문학 강좌 

등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주요 사업

○ 서울시 자체 운영 프로그램

- 서울시 노숙인 신용회복 사업(2008년~현재): 신용불량 노숙인

과 쪽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

웃, 체납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등 지원하고 있다

- 서울시 저축장려사업(2008년~2015년): 노숙인시설 이용자･입소자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소득 대

비 저축률이 높은 사람을 ‘저축왕’으로 선정하여 시장 상장수여와 

저축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등을 수여하였다

- 서울 희망의 인문학 과정(2008년~2012년, 2013년부터 시설 

자체 프로그램으로 일부 운영): 노숙인 및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소재 대학교에 위탁하여 철학, 글쓰기, 문

학, 역사, 예술 및 체험학습 등 진행하였다

- 서울시 민들레 문학특강 및 문학상(2012년~2015년): 노숙인 

대상 민들레 문학 특강을 진행하고, 민들레 문학상 공모 및 

시상식 진행, 이외 참여 시설별 문집을 책자로 

제작·발행하였다

- 노숙인 사진교육 ‘희망의 프레임’(2012년~현재): 조세현 작가

와 함께 하는 사진 교육과 전시회를 개최하고, 희망사진관을 

개소하여 2015년부터 액자기념사진, 사진전사 머그컵, 사진

전사 수건 등 판매 등 일자리 제공과도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 예술학교 운영(2015년~현재): 현악기, 국악, 퓨전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공연을 통해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희망사진관(2015년)

희망사진관(2019년)

(출처: 조세현의 희망프레임 제공)

응급처치 교육
(출처: 서울시)

프로그램 실적(단위: 개)

년도
서울시 
운영

보건복지
부 공모

서울시 
공모

계
15년 3 8 28
16년 3 15 8
17년 3 16 14
18년 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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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처치 교육(2015년~현재): 심폐소생술, 붕대사용법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사업(국시비 매칭)

- 보건복지부는 ‘노숙자쉼터 재활프로그램 공모사업’(1999년 

10월)을 시작하였고, 2005년 지방이양 후 잠시 중단되었다

가, 2015년부터 ‘자활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 2005년 이전 공모사업은 위기상담프로그램, 대인관계프로그램,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소규모창업프로그램 등 대규모노숙자 쉼

터 중심으로 심리안정과 일자리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2005년 이후 선정된 프로그램은 문화, 교육, 강

연, 기술훈련, 재활프로그램, 소규모창업프로그램 등으로 진행

되고 있고, 최근에는 노숙인사진과정, 노숙인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 등도 진행되고 있다

○ 서울시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공모사업(시비, 2015년~2018년)

- 서울시는 시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공모를 통해 우

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서울시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 서울시 노숙인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운영비 중 ‘자활프로그램

사업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영역은 건강, 문화, 

교육, 근로, 봉사, 인문학 등으로 진행되었다

□ 성과

○ 자활·재활프로그램을 통해 근로 유인과 시장 참여 유인

- 노숙인 신용회복사업, 노숙인 자격증 취득사업은 노숙인이 민

간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일부 프로그램은 취업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민간 일자리 이

외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일자리(자활프로그램 전담인력 사

업)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보건복지부 공모 프로그램 
(2019년 기준)

연번 프로그램명

1 노숙인사진전문과정 희망아카데미

2 내 손으로 그리는 희망그라피

3 인문학교육 ‘성프란시스 인문학과정

4 지역사회가 상생 ‘문화카페길’운영

5 자활프로그램 전담인력사업

6 노숙인 자격증취득사업

7 자신감회복프로그램

8 음악치료(뮤직 테라피)

9 희망합창단

10 이웃사랑&환경사랑 실천프로그램

11 천연비누 만들기

12 흙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삶

13 시각을 바꾸는 이야기(공감)

14
창업 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프로그
램

15 여성노숙인 자립 지원 사업

16 평화적 의사소통과 연결

17 마음치유 정서안정프로그램

18 IFS치료프로그램 집단상담

19 집밥요리 프로그램

20 미술치료 프로그램

21 집단상담 프로그램

22 도자기 프로그램 '오색그릇' 등

23 희망만들기

24 어울림 생활공예

25 나무를 깎는 사람들

26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27 개인·집단 마음치유 '마음의 날개'

28 직업능력개발사업

29 심리정서지원사업

30 건강웃음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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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학과 문화예술 활동 참여는 노숙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계기 마련

- 철학, 문화 등 인문학강좌, 문화예술 공연 활동은 자신감 회

복뿐만 아니라 관계망(가족간 관계, 사람간 관계 등) 회복 등

으로 이러한 활동은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 사진전문과정, 희망합창단 등은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되어 자

립의 기회가 되고 있다

- 개별 프로그램 참여는 노숙인 특성에 따른 사업 목표 차별화

를 통해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 과제

○ 개별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지속 또는 강화해야 할 프로그램 발

굴·확산 필요

- 노숙인시설 중심으로 진행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공모･지원방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형식적 평가요소보다는 시설 입소노

숙인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어 자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프로그램 선정이 필요하다   

-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업의 효과성을 정확히 파

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업특성에 따라 단년도 사업과 다년도 

사업을 병행하거나, 다년간 지원 후 효과성을 검토하여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관 주도의 경직되고 형식적인 프로그램 선정 및 평가에서 벗

어나 민간, 노숙인 및 시설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설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숙인이 

활동·참여할 수 있는 운영체계 마련 필요

- 노숙인의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을 목표로 하여 지역사회 중

심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단위 프로그램들을 상호 간 연계성 없이 추진하기 보다는 노

숙인들의 자활을 위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며, 시설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하다

신용회복상담

(출처: 서울노숙인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노숙인 신용 Re-start 추진 계획 
체계도

노숙인 저축왕 선발사업

년도
선발 
인원

저축액(저축율)

08년 34명 208백만원(67%)
09년 70명 361백만원(54%)
10년 70명 244백만원(61%)
11년 70명 263백만원(57%)
12년 70명 361백만원(67%)
13년 20명 84백만원(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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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쪽방촌 주민 생활안정지원 분야

□ 쪽방에 대한 정부-서울시 대책

○ 정부의 쪽방거주자 지원 대책 수립(2000년)

- 1999년 12월 MBC 뉴스데스크에서 ‘쪽방사람들’을 보도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지원 대책 

검토를 지시하고, 같은 해 12월 25일 KBS 사랑의리퀘스트에서 ‘쪽방 거주자 실태’가 방

영되었다. 2000년 1월 3일 보건복지부가 쪽방거주자 지원 대책을 지방정부에게 시달하였

다

- 최초 쪽방상담소 정책은 “쪽방지역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경

우, 정부가 이를 후원․격려하는 차원에서 행정･재정적 보조”를 하는 것이었고, 지방자치단

체가 직접 관리 지원할 경우, 국고에서 일부 보조하는 것이었다

○ 쪽방밀집지역 쪽방상담소 설치 및 거주자 종합지원대책 추진(2000년~2003년)

- 서울시는 2000년 1월14일 쪽방 거주자 지원 대책 회의를 열고, 1월에 쪽방촌 지원 대책

을 시장방침으로 수립하였다

- 초기 쪽방 거주자 지원의 기본방향은 사회경제적 하위계층인 도시빈민층에 대한 보호차원

에서 접근하되 현금 물품 등의 직접적 지원보다는 간접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편

의를 도모하는 서비스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었다

- 서울시는 쪽방상담소를 설립하면서 기존에 있던 ‘나사로의집’을 모델로 해서 28평을 최소 

규모로 정했으며, 이 기준은 ｢노숙인복지법(약칭)｣에도 적용되고 있다. 쪽방삼당소는 초기

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시설 요건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상담실․목욕실․세탁실․화장

실․휴식공간을 확보했다

- 쪽방상담소는 쪽방거주자 지원의 구심기능을 부여하여 방문상담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

취하고,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및 고용안정센터 등과 연계하여 구직 및 취업알선을 진행하

며, 자치구･동사무소와 연계하여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

한 결식자에 대해서는 급식을 지원하고, 이동진료반을 자치구별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주

기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였다

- 2000년 3월 종로쪽방상담소(현 돈의동쪽방상담소)와 남대문쪽방상담소 등 2개소가 최초

로 설치되었고, 2001년 3월에는 노숙인 시설인 ‘광야교회’의 일부 사업의 형태로 영등포

쪽방상담소가 인가되었으며, 4월에는 용산쪽방상담소(현 서울역쪽방상담소)가 추가 설치되

었다. 2003년 4월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제안으로 창신동 지역에 동대문쪽방상담소(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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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쪽방상담소)가 설치되었다

- 각 쪽방상담소는 관할 자치구와 행정사무위탁관계를 형성하였고, 재원은 국･시비로 지원

되다가 2005년 노숙인 업무가 지방이양되면서 전액 서울시가 부담하게 되었다

○ 쪽방 거주자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2007년~현재)

- 쪽방 지원 관련 중요한 정책적 변화는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취

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2004년 정부의 서민주거대책 발표 이후 국토교통

부는 ‘2005년 국민주택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 및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게 되었다. 개정된 매입임대지침

에서는 입주 대상자로 노숙인과 쪽방거주자를 포함하여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쪽방거주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공식

화되었다

- 2007년 국무총리의 쪽방 방문 후 거주자 주거지원 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쪽방･비닐하

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기본방안을 마

련했다. 서울시는 ‘쪽방･비닐하우스촌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쪽방 거주자 중 이주 

희망세대에 대해 월 임대료 7~12만원 수준의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소형 전세임대주택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 쪽방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제공이 시작된 이후 쪽방상담소의 역할도 주거와 관련된 기

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 쪽방촌 환경개선 및 자활지원 종합대책 수립(2008년)

- 오세훈 시장의 영등포쪽방촌 방문(2008년 9월)을 계기로 5대 쪽방촌의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환경개선을 비롯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종합대책은 ① 화재 및 안전대책, ② 보

건･의료대책, ③ 에너지･난방대책, ④ 생활편의시설 개선대책, ⑤ 자존감 회복 등 자활지

원대책 등 5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 쪽방 밀집지역별 화재 경보시스템 완비, 1쪽방 1소화장비 확보, 긴급 피난장비 확보 및 

정기적인 점검, 소방훈련 실시, 방문 건강관리 전담인력 배치, 극빈환자 무상치료 시스템 

구축, IT를 활용한 홀몸노인 및 중증환자 케어시스템 도입, 낡은 출입문, 창호 수리･교체, 

세탁･건조기 추가 보급, 자존감 회복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신용회복 지원 

등 자존감 회복 등 각종 사업이 망라되었다

- 2009년 쪽방촌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추진하여 돈의동과 영등포 쪽방촌에 공용화장실을 

추가 건립하고, 돈의동과 창신동에 샤워실, 휴게실 및 공동작업장이 확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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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상담소의 사회복지시설화(2012~2013년)

- 2011년 ｢노숙인복지법(약칭)｣ 제정 당시, 쪽방촌은 논의에서 제외되었다가 쪽방상담소 담

당자의 반발로 “노숙인 등(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

활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노숙인 시설과 달리 쪽방상담소는 법률

이 아닌 시행규칙에 노숙인시설로 정하여졌으나, 2019년 6월에 동법 제16조에 노숙인 시

설로 명기되었다

- 2012년 7월 동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는 11월 기존 쪽방상담소 운영지원 사업 방식을 개

선하였다. 주요 내용은 각 자치구와 행정사무위탁 관계에 머물고 있는 쪽방상담소를 모두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도록 하고, 자치구에 위탁방식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으며(개선방식

을 보조금 지원에 반영),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성을 확보했다

- 쪽방상담소 종사자 처우도 개선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호봉과 유사경력에

서 받던 차별을 철폐하였으며, 서울노숙인시설협회 등에 의뢰하는 직무 관련 교육에도 참

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시설 내 직위에 따른 사회복지사 기준도 마련하였고, 쪽방

상담소 표준 업무 매뉴얼 개발에 나서 이듬해(2013년) 발간하였다

○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 1999년 쪽방상담소를 설치한 이후 쪽방지역 재해예방을 위한 점검과 화재예방시설 설치, 

공중화장실･샤워실 등 편의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이 진행되었다

- 쪽방촌은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 등 소방여건이 취약한 화재경계지구 및 재난취

약집단거주지구로서 주로 소방안전대책을 중심으로 지원되었다. 주로 가상화재진압훈련, 

비상소화장치 훈련 등이 이루어졌으며, 가스안전점검과 함께 비상구급함 등이 설치되었으

며, 쪽방밀집지역 소화기 필요량을 파악하고 지원하고 있다

- 쪽방촌은 2011년 이전부터 꾸준히 서울시 주택국 ‘희망의 집수리’ 사업 대상이었고, 집수

리 사업의 예산 중 일부를 자활지원과에 배정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해당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 서울시는 2012부터 2015년까지 영등포동 일대 쪽방 건물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 사

업을 실시했다. 리모델링 분야는 전기/기계설비, 소방설비, 보일러 및 난방배관, 위생기기

교체, 화장실･샤워실･세면장 설치 및 정비, 도배･장판, 창･문들 교체, 바닥･벽체 방수, 구

조보강 등 전 분야에 걸쳐 실시되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영등포지역을 제외한 4개 쪽

방촌에 대한 노후･불량 전기 설비 개선 및 그에 따른 도배･장판 교체 사업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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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수십 년 된 노후 불량 전기선 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예방되는 계기가 되었다

○ 저렴쪽방 임대지원사업(2013년~현재)

- 서울시는 2013년 5월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쪽방 건물을 임차하여 저렴하게 재임

대하는 방식으로 쪽방촌의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쪽방 임대사업 지원을 통한 

공동체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7월부터  지원하였다

- 이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00호를 목표로 한시사업으로 실시하여 임대료 분쟁이 발

생하는 동자동 지역을 비롯한 남대문, 동자동쪽방촌 일대 건물을 2016년 임차하여 운영

하게 되었으며, 창신동쪽방촌은 민간기업 후원으로 2015년 10월 1개동의 저렴 쪽방을 설

치 운영하게 되었다

- 저렴쪽방은 당초 예상과 달리, 건물주의 대수선 기피, 세입자(주민)의 소극적인 월세 납부, 

개별 주거급여 실시(2016년)로 인한 임대료 인하 체감 효과 감소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다

○ 쪽방상담소 지원체계 개선 및 기능 강화(2014~현재)

- 쪽방촌 확정구역 조정을 통해 동일 생활권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별 근로능

력, 욕구 등을 조사하여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쪽방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부터 매년 전문 조사기관과 쪽방상담소와 함께 쪽방촌 건물과 주민

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그동안 시설의 규모나 지역 주민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쪽방상담

소 운영보조금 지원방법을 개선하여 주민수 및 편의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되었다

- 쪽방촌 현황에 대한 시각화를 통해 이해를 높이고 주민에게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기 위

해 2014년에 제작된 쪽방촌 행정지도를 보완하여 2015년 5대 쪽방촌 생활지도를 제작하

였다. 2017년에는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2차로 생활지도를 제작하였다. 2016년에

는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에서 드론(무인항공기)을 이용한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하여 생

활안전 사업에 활용하고자 했으나, 동자동쪽방촌 지역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중단되

었다

- 쪽방촌 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쪽방상담소 직원의 충원을 추진

하였고, 상담원 3명을 충원(2016년)과 기존 보건소 소속 파견간호사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6명을 충원(2017년)하였다. 2019년 말 상담원 2명을 추가하기 위해 2020년 

예산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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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상담소 시립시설 전환(2017~2018년)

- 쪽방상담소가 2013년 정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였고,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의 규정 미준수,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6월 운영방식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 개선방향 내용은 서울시와 자치구간 명확한 운영주체 구분과 그에 따른 협조체계를 구축

하고, 운영예산에 대한 재정분담비율을 마련하여 자치구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적합한 시설 설치를 통한 합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 이런 개선방안을 각 자치구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각 자치구가 재정분담보다는 행정사무

위탁의 해소(시립시설 전환)를 희망하여 2018년 2월 5개 쪽방상담소를 모두 시립시설로 

전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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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

○ 쪽방상담소 운영을 통한 생활안정지원(2000년~)

- 쪽방상담소의 주요 기능은 생활상담, 기초생활지원, 의료지원, 

자활․자립지원, 정서지원 및 자존감 회복 등 5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 상담은 단순 말벗에서부터 수급자 지정이나 주민등록 복원 

절차 지원까지 다양하다. 기초생활지원은 민간의 후원금품을 

주민들에게 연계하는 사업이다

- 의료지원사업은 쪽방상담소 소속 간호사가 건강취약계층을 

방문상담 및 병원 연계, 의료 자원봉사활동 단체들의 진료 

지원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쪽방상담소의 간호사를 충원하

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었다

- 자활･자립지원은 취업알선, 임대주택지원, 직업교육 지원, 신

용회복, 임시주거비 지원 등이며, 정서지원 및 자존감 회복은 

주민들을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행사, 공연관람, 체육

행사 등 공동 활동을 포괄한다. 쪽방상담소가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된 이후 자활자립지원, 지역 행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쪽방촌 자활작업장 설치･운영(2010년~)

- 돈의동 쪽방촌 지역 주민을 위한 자활작업장 “행복마을”이 

2010년 7월 설치되어 중고 가전제품을 재활용매장에 전시하

기 전에 세척작업을 하는 것으로 1년 정도 운영하다가 수익

성･참여자가 없어 폐지되었다

- 민간기업 후원으로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 “꽃피우다”가 남대

문쪽방상담소 작업장으로 개설(2014년 7월)되었으며, 2015

년 10월 꾸러미반찬통(밑반찬 조리 및 배달)이 설치되었다. 

꾸러미반찬통은 지원자 부족과 사업성 부족으로 개업하지 못

하고 폐지되었다.

- 서울역쪽방상담소에 ‘새꿈더하기 공방’이 설치(2015년 10월)

되었다. 수도권 프로야구 5개 구단에 납품하는 등 한 동안 

활기를 띄었으나, 수익성에 한계를 드러내어 2018년 쪽방상

공방형 자활센터 ‘꽃 피우다’
(출처: 서울시)

돌다릿골 빨래터(동자동 쪽방촌)
(출처: 서울시)

영등포쪽방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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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소 시립화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 민간기업과 협약(2016년)을 맺고, 창신동쪽방상담소에 테이크

아웃 식음료 판매점 ‘너나들이커피방’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침구류, 의류를 세탁･건조･포장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다릿골 빨

래터’가 서울역쪽방상담소에 설치(2018년 8월)되었다. 일정기간 

운영 후 수익사업 전환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비수익 

사업(주민 생활환경 개선)으로 진행 중이다

- 남대문쪽방상담소가 설치한 임가공작업장(2019년 5월)이 있

다. 전체적으로 수익성 문제로 인해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자

활작업장 수가 적다

○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 쪽방상담소(1999년)를 설치한 이후 서울지역본부 노후･불량 

전기 설비개선(2013년~2015년)을 위해 점검 및 화재예방시

설 설치, 공중화장실･샤워실 등 편의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관련 사업이 진행되었다

- 쪽방촌은 서울시 주택국 ‘희망의 집수리’(2011년~2013년) 사

업과 서울시 쪽방 리모델링 사업(2012년~2015년) 등을 통해 

노후된 쪽방촌의 환경개선을 실시하였다

○ 매입임대주택 입주 지원

- 2007년 국무총리의 쪽방 방문 후 거주자 주거지원 대책 마

련 지시에 따라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

리지침’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기본방안을 마련했

다. 서울시는 ‘쪽방･비닐하우스촌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

고, 쪽방 거주자 중 이주 희망세대에 대해 월 임대료 7~12

만원 수준의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소형 전세임대주택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시행되지는 못했다

- 현재 5개 쪽방상담소 중 4개 상담소가 주거복지재단이 지정

하는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으로 다른 노숙인 시설과 같이 

매입임대주택 입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쪽방상담소 편의시설 개관
(돈의동쪽방상담소)
(자료: 서울시)

전기･가스 시설 정비
(출처: 서울시)

쪽방촌 화재 막아내는 ‘보이는 
소화기’
(출처: 서울시)

쪽방촌 프로젝트

‘동자희망나눔센터’ 나눔가게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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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방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자활사업 추진

- 2008년 5대 쪽방촌 환경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자존감 

회복 등 자활지원 대책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직업재

활교육 등을 통한 근로능력 확보 및 일자리 갖기 지원, 신용 

회복(Re-start) 지원, 쪽방 지역 빨래방(자활근로사업단) 지원 

사업 확대(2개소→5개소) 등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확대, 상담소 기능 활성화 및 환경개선 등 사업이 추진되었

다

- 디딤돌 하우스 프로젝트 사업(2013년~현재)은 민간기업과 협

약하여 디딤돌 문화교실, 마을기업(자활직업장) 육성 사업, 추

석명절맞이 주민 고향방문 지원 및 주민잔치 비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2014년~현재)은 민간기업과  함께 

쪽방촌 최초의 복합커뮤니티 공간인 ‘동자희망나눔센터’를 운

영하고 있다. 매년 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되었다. 현재는 계약기간 만료로 서울시가 동자

동에 소재한 다른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을 준비 중에 있다

- 돈의동 새뜰마을사업(2015~2019년)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

위원회에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

데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집수리, 공동체 육성, 주민역량 강

화 사업 등 총 4개 분야로 이루어졌다. 돈의동 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1층/지상5층의 새뜰집(주민이용시설)을 건립하

고, 일대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조직화 사업을 시행하였다

○ 쪽방주민을 위한 주거안정 사업(매입임대주택, 저렴쪽방)

- 쪽방주민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임대료 부담 등으로 임대주택 

신청률은 낮다

- 저렴쪽방 사업(2013년~)은 쪽방상담소가 기존 쪽방 건물을 

임차하고 내부 수리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주민(세입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새꿈하우스’는 서울시가 보증금과 리

새뜰집(돈의동 주민공동시설)
(출처: 종로구)

‘쪽방촌 사람들’ 전시회(시민청)
(출처: 서울시)

저렴쪽방

디딤돌 하우스(창신동)
(출처: 서울시)

저렴쪽방 임대 지원사업
(개선 공사 전(위)/ 후(아래), 
생활실(방), 화장실, 주방)
(출처: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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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비용 등을 모두 지원하고, ‘디딤돌하우스’는 민간 기

업에서 비용을 후원하여 진행되고 있다

□ 성과

○ 쪽방촌의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및 거

주 편의성 증진에 기여

- 쪽방지역 재해예방을 위한 점검과 화재예방시설 설치, 공중화

장실･샤워실 등 편의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다

- 노후․불량 전기 설비 개선 및 도배․장판 교체 사업을 실시하는 

등 수십 년 된 노후 불량 전기선 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예방하는데 기여하였다

○ 쪽방상담소를 설치･운영하여 쪽방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쪽방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화장실, 빨래방 등  생활

편의시설 및 각종 행정지원을 하였다

- 쪽방상담소를 시립화하여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확대하였다

○ 쪽방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노력 수행으로 쪽방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존감 회복 등에 기여

- 쪽방상담소를 통해 생활상담, 기초생활지원, 의료지원, 자활･
자립지원, 정서지원 및 자존감 회복 등 관련 서비스를 지원함

으로써 쪽방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다

- 쪽방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동체 육성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 정부･민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쪽방주민의 자존감 

회복 등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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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 쪽방 주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적합한 주택 공급 계획 필요

- 서울시 쪽방은 단위면적당 매우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

며, 가장 저렴한 주거비로 쉴 수 있는 거처이고 노숙상황에 

이르기 직전의 한계주거지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방 주민의 소득 대비 임대료는 여전히 

비싼 거처이므로 쪽방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부담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정책

이 필요하다

○ 쪽방 주민의 주거권과 건강권을 고려하여 쪽방 정책에 대한 전면 

검토 필요

- 쪽방은 노숙인 보호와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적 수단으로 개

인적 공간을 마련하여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방 주민은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해당되

는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심각한 건강권도 침해당하고 있다

- 그동안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쪽방은 임시

적인 거처로써 역할을 수행했지만, 쪽방 주민의 주거권과 건

강권을 고려하여 쪽방 정책의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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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숙인 인권분야

□ 노숙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노숙인’ 법적 지원 근거 마련

- 1998년 이후 실직노숙인 증가에 따라 정부는 긴급보호 정책

으로 노숙인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였고, 2003년 법 개정 이

전까지 노숙인쉼터(종교계 민간쉼터 복지관 부설 희망의 집, 

자유의 집 등)는 법적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임시구호시설로 

운영되었다

- 노숙인은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부랑

인과 구분되면서 2000년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현 다시서

기종합지원센터)는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노숙자’를 ‘노숙인’

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 2003년 7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가 명시되면서(제34조 제4항) 보건복지부령 제307호 ｢부
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이 공포되었다

- 이 규칙에 따르면, 노숙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규칙 제2조)를 말하며 거리노숙인과 쉼터노숙인을 

포함하였다

- 노숙인은 부랑인과 달리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에 의해 거리

나 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노숙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노숙인 인권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 대두

- 서울시는 초기 실직노숙인이 급증했을 때 대규모 쉼터(희망의 

집 등)에 노숙인을 입소시키면서 거리노숙인 문제를 해결하였

고, 2002년 월드컵 기간에도 거리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쉼터 입소를 유도하였다

- 2007년 서울시는 ‘노숙자율금지구역지정’, 2011년 한국철도

공사는 ‘서울역 야간 노숙 행위 금지’ 등은 거리노숙인 대상 

쉼터 입소를 유도하는 사업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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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쉼터 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이 다시 거리생활을 하게 

하면서 노숙인의 건강악화와 사고 발생 등으로 더 많은 사회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다

- 2005년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거리

노숙인은 시민들에게 언어적･물리적 폭력에 노출되고 주민등

록 명의도용 등을 통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노

출되어 있다

- 또한 쉼터(노숙인복지시설)는 개인 사생활 보장이 어렵고 정

신질환이나 알코올 문제를 가진 노숙인은 단체 생활 부적응 

등으로 대부분 거리에서 생활하게 된다

- 거리노숙인은 다른 집단에 비해 건강이 취약하여 전 연령대

에 걸쳐 비노숙인 대비 사망률이 매우 높고, 노숙기간도 사망

률 증가에 영향을 준다

○ 노숙인이 시민으로서 권리와 공공서비스 접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숙인 권리장전’ 발표

- 2011년 12월 ‘서울시 노숙인 지원정책 관련 청책워크숍’을 

통해 “서울시 하늘아래 굶는 사람 없고, 냉방에서 자는 사람 

없게 하겠다”라는 박원순 시장의 복지철학에 따라 서울시 노

숙인 복지정책을 마련하였다

- 이후 서울시는 학계 전문가(1명), 시설관계자(11명), 노숙인 

인권증진 민간단체(2명), 노숙인 당사자(3명) 등 총 17명이 

참여한 워크숍을 통해 서울시 권리장전(안)을 검토하였다

- 서울시는 2012년 6월 ‘노숙인 권리장전’을 발표하였다

- 서울시 권리장전은 노숙인 당사자가 직접 제시한 의견이 반

영되면서 사생활보호권이 보장되는 등 노숙인이 보장받아야 

할 16개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 노숙인 권리장전을 통해 서울시는 그동안 응급보호 관점의 

노숙인복지정책을 노숙인의 인권과 실질적인 자립 관점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노숙인 응급대피소
(출처: 다시서기지원센터)

서울시 노숙인이 경험한 노숙환경
(출처: 2018년 서울시 노숙인 실
태조사 결과)

노숙인 권리장전 현장 배포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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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 서울시 노숙인 인권 활동

○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노숙인 성공사례’ 

e-Book 제작･배포(2018년)

- 서울시는 노숙인･쪽방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인이 함께 참여하

여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향상과 사회

적 인식개선을 위해 성공사례를 책자로 제작하였다

- 책자에 소개된 성공사례는 전체 70여 개 사례 중 40개 사례

를 선정하여 발간되었다

○ 서울시는 노숙인 초상권 침해 등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서울사회복

지공익법센터를 통해 법적 구제 조치 실시

- 1인 미디어제작자가 노숙인의 사생활을 흥밋거리로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끄는 등 각종 매체에 의하여 노숙인의 얼굴

과 사생활이 공개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서울시는 명의도용 등 피해사실을 입어도 절차나 방법을 몰

라서 구제받지 못하는 노숙인을 위해 ‘거리상담반’을 통해 안

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노숙인의 초상권 침해 등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서울시

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자문을 통해 법적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성과

○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제정을 통해 노숙인도 우리 사회의 시민

임을 재확인하여 인식개선에 기여

- 노숙인도 우리사회의 동등한 시민임을 선언하고, 차별받지 않

을 권리 등 보장받아야 할 총 16개의 권리를 담은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을 지자체 최초로 제정했다

- 시설이용에 관한 권리를 넘어 노숙인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까지 함께 규정했다

○ 노숙인의 인권과 권리가 서울시 노숙인정책의 기본철학으로 부상

- 그동안 서울시 노숙인정책이 응급보호에 치중해 왔다면, 노숙

서울시, 노숙인 성공사례 e-Book 
(2018년)

서울시 노숙인 주거권을 위한 노력
(서울시 지원주택)

서울시 노숙인 사생활보호를 위한 
노력(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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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권리장전 제정으로 노숙인 인권 및 실질적인 자립지원 측

면에서 노숙인 정책을 바라보고 수립하는 것으로, 과거 정책

방향과 전혀 다른 의미 있는 진전이 되었다

□ 과제

○ 노숙인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 등으로 노숙인 권리의 실질적 증

진 필요

- 노숙인의 자존감 향상, 동기부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질적인 자립준비 지원이 필요하다

- 노숙인시설 이용자 및 입소자의 실질적 권리가 증진 되도록 

사생활 보호를 개선하고, 특히 여성노숙인을 위한 여성 구호

방, 편의시설, 상담공간 확보 등 시설 이용자 및 입소자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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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노숙인 권리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

과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

○ 노숙인 정책에 인권적 감수성이 필요하며, 사회구성원 전체의 지원 

노력 필요

- 노숙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인권 감수성을 길러야 

하며, 노숙인이기 때문에 받는 제도의 제약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 노숙은 실직, 경제적 빈곤, 저렴한 주거의 부족 등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태인 만큼, 노숙인의 권리

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립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숙인 

당사자를 포함해 시, 시민, 단체, 기업 등 사회구성원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



제4부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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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 발전방향

1.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주요 이슈

□ 노숙 진입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거리노숙인의 안전망 확보 

체계 강화

○ 노숙진입 전 기존 복지서비스(긴급지원, 주거지원 등) 연계를 통한 지

역사회 안전망 기능 강화 필요

○ 신규 노숙인, 외국인 등 사각지대 노숙인,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만성 거리노숙인에 대한 보호정책과 의료․급식지원 등 전문화된 통

합 지원시스템 강화

○ 노숙인의 건강권과 주거권을 고려하여 쪽방 정책 검토

□ 노숙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숙인시설의 환경 및 운영을 개선하

고, 노숙인 특성별 맞춤형 지원 기능 강화

○ 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거리노숙인의 시설 입소를 유인하기  위해 

열악한 노숙인시설의 환경 개선 및 운영의 전문성 제고 

○ 유관 부서간 협력과 민관 협의를 통해 노숙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

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 탈노숙을 위한 안정적이며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및 합리적인 

입주기준 마련 등 주거지원 운영방식 개선

□ 노숙인의 지역사회 재정착을 지원하는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돌

봄 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 부서 간 협력 강화

○ 탈노숙 후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숙인 특성별 자

활･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훈련 강화

○ 일자리와 주거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통합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복지

체계를 통하여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 지원 강화

○ 안정적인 노숙인 주거지원을 위해 복지와 주택 관련 기관들의 협

업 및 지역돌봄 체계와의 연계 필요

[해외 노숙인정책]
① 주거우선정책(Housing First)
미국
-과거 쉼터 중심의 문제해결에서 
Housing First(주거우선) 모델 확산

핀란드
-핀란드는 유럽에서 노숙인이 
줄어드는 유일한 나라

-주거우선정책을 통해 노숙인 주택 
제공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

② 민간단체 연대 형성
영국(노숙인 예방 프로그램)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그램 지원 
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을 통해 
민간단체의 노숙인 예방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노숙인 정책에 
반영

-노숙예방전략은 조언･정보제공, 
조기 발굴, 위기 전 개입, 만성 
노숙 예방,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숙 
예방하고 종료할 수 있도록 함

프랑스
-프랑스는 정부정책과 함께 
지역사회, 민간단체와의 연대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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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 개요 및 목표

□ 개요

○ 기존 노숙인복지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하

며, 시설서비스 중심 운영

- 노숙인시설 중심으로 노숙인 서비스가 지원되어 왔고,

- 노숙인 욕구는 점차 개별화되고 인권 등이 강조되고 있는 반

면, 노숙인시설 기준은 1999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다

○ 향후 노숙인복지정책은 노숙인시설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 

복귀 서비스 지원을 병행하는 체계 필요

- 노숙인의 인권을 고려한 노숙인시설 환경 개선 및 노숙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노숙인시설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 노숙 및 재노숙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유관기관 간 협

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목표

○ 노숙인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는 노숙인 감소

- 노숙인뿐만 아니라 노숙할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방

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 신규 노숙인, 청년노숙인 등 자립이 가능한 노숙인에 대한 일자

리와 주거를 연계한 효과적인 탈노숙 지원이 필요하다

○ 노숙인의 권리 및 인권존중과 노숙인 특성별 맞춤형 자립 지원

- 노숙인 인권존중을 위한 노숙인시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 만성노숙인과 알코올중독 노숙인 등 노숙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

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보호활동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 지원 서비스 강화

- 단순 실직이 아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노숙인이 증가하고 있

으므로 주거를 기반으로 의료･일자리･복지의 통합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해외 민간의 노숙인 지원사례]
새로운 시도 ‘Tiny house’ 마을
▫비영리 단체가 지역사회에 저렴

한 주택을 공급하여 만성노숙인 
또는 나이든 독거 여성 등을 위
한 주택 제공

▫미국 디트로이트 “CASS Com-
munity Tiny Home”는 학생, 
노인, 노숙인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제공하고 2016년 9월부터 
시작(https://casscommunity. 
org/tinyhomes/)하고 다양한 지
역에서 진행

(https://austin.curbed.com/201
6/5/17/11686368/tiny-houses
-austin-end-homelessness, 
검색일: 2019.11.30.)

텍사스 오스틴 ’Community 
First! Village‘
▫비영리 단체가 자원봉사자, 기업자, 

디자이너, 도시계획자 등을 중심으
로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만성노숙인
을 위한 영구주택 모델 운영

▫Housing First 이론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구성･운영

참고자료:https://mlf.org/

Community First! Village



4부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 발전방향

Seoul Welfare Foundation 97

□ 서울시 노숙인 정책 원칙

○ 노숙인 유형별 서비스 지원체계 개발 필요

○ 서울시 노숙인 서비스 지원체계 변화

구분 노숙인 서비스 지원(기존) 노숙인 서비스 지원(변경)

운영 

방법
단계별 지원

(종합지원센터→노숙인시설→주택)
⇨ 노숙 원인별 지원

(거리(시설)→시설, 주택 등)

지원 

내용
시설 서비스 중심 ⇨ 노숙인 특성별 서비스 지원

(상담, 시설, 의료, 주거, 고용 등)

지원 

환경

노숙인시설 종사자 기준 및 

시설 환경 (현행 법 기준)
⇨ 노숙인 특성을 고려한 종사자  

기준 정비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방

법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기반으로 유관 기관 간 

협력적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해외 노숙인지원 사례]
Le Carillon 사업(프랑스)
-가게주인, 주민, 노숙인 간 
지역 연대 네트워크

 

참고자료 : 
https://www.lecarillon.org

(출처: 
https://en.brilio.net/global/paris-is
-the-first-to-support-the-homele
ss-with-free-service-at-stores-1
60609q.html#)

노숙인이 운영하는 짐 보관소(프랑스)

(출처: 
http://www.lejardindesentrepr
enants.org/2019/06/19/associ
er-les-personnes-aux-decisio
ns-les-concernant-meme-les
-sdf/)

노숙인이 안내하는 도시 명소 (프랑스)

(출처 : 
http://www.alternative-urbain
e.com/nos-bal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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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 발전방향

□ 노숙인 수 감소를 위한 노숙 예방과 노숙인의 인권 증진

○ 노숙 예방을 위해 위기가구를 포함한 종합적 관점 필요

- 노숙예방 차원의 지역 자원 간 연계를 통한 지원방안 마련

- 주거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퇴소아동 등 노숙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해 위기대응차원에

서 적극적인 개입 필요

○ 노숙인시설의 환경 개선 및 노숙인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노숙인 인권 증진을 위해 노숙인시설의 환경 및 운영을 개선하며,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프랑스는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연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일자리, 주거문제 등을 해

결하고 있다

▫영국은 노숙인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전문가그룹이 중심이 되어 1966년 결성된 민간단체가 주도하

여 이들을 지원·대응하고 있다. 이 단체는 주거지원센터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노숙인과 주거빈곤

층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정부 시민봉사실과 협력하여 일원화된 노숙인 정보제공체계를 갖

추고 있다

▫미국과 핀란드 등 ‘작은 주택 마을만들기’는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일환으로 독립적인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협력적․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노숙인의 보호와 병행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강력히 추진

- 노숙인의 단순 보호를 넘어 다양한 주거지원사업 운영을 강화하여 탈노숙의 기반 제공

○ 노숙인 정착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으로 통합서비스 제공

- 주거뿐만 아니라 일자리, 의료, 신용회복 등 다양한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유관기관(부

서) 간 협력체계 구축

- 퇴소 노숙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과 지역사회 복지시설 간 단절없는 상호 

협력적인 사례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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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lf.org/

https://www.lecarillon.org

3. 노숙인시설 사진 자료

광야홈리스센터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서울특별시립 영등포보현의집

열린여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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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연도별로 보는 서울시 노숙인복지정책

□ 1998년

○ 4월 노숙자 보호 및 관리대책

○ 4월 노숙자 진료계획

○ 4~5월 근로자 합숙소 운영계획 수립･설치

○ 5~6월 노숙자대책 특별보호･특별상담 계획

○ 6월 구세군충정로사랑방(민간인 노숙인 최소 쉼터) 개소 - 서울시 지원

○ 7월 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 구성･운영

○ 9월 노숙자 다시서기 프로그램 추진계획 수립 운영

○ 9월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개소･운영

○ 9월 희망의 집 개설･운영

○ 9월 희망의 집 입소한 노숙자 전원을 공공근로사업 등 취업알선 등 실시

○ 11월 동절기 노숙자 희망의 집 입소대책

□ 1999년

○ 1월 자유의 집(노숙인 응급쉼터) 개소

○ 2월 노숙자 자활프로그램 추진계획

○ 2월 노숙자관리 시행계획

○ 8월 자활의 집 설치･운영 개선(안)

○ 10월 동절기 노숙자 보호대책 및 심야밀착 상담계획

○ 11월 동절기 재활 시범쉼터 개설계획 수립･운영

○ 12월 노숙자 자활쉼터 설치 운영계획

○ 노숙자 보호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2000년

○ 1월 노숙자 자활쉼터 설치･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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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쪽방거주자 지원대책

○ 2월 서울시 노숙자 자활 지원사업 계획

○ 3월 쪽방 생활자 상담·지원사업 착수

○ 4월 노숙자쉼터 유형화·관리개선 계획

○ 5월 노숙자결핵실태조사 및 진료대책

○ 5월 노숙자쉼터 확보계획

○ 7월 노숙인 시설 입퇴소관리시스템 구축

○ 8월 거리노숙자 특별관리대책 추진계획

○ 8월 부랑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규칙 제정

○ 8월 노숙자 직업교육 계획

○ 12월 노숙자 결핵이동 검진 실시

○ 12월 노숙자 진료기능 강화 방안

○ 노숙인 재활프로그램 공모·운영

□ 2001년

○ 1월 노숙자 주민등록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책

○ 2월 자유의 집 ‘재활프로그램센터’ 시범 운영

○ 2월 희망의 집 입소노숙자 중식지원 강화 계획

○ 3월 거리노숙자 결핵검진 성과분석 및 향후 진료계획

○ 5월 정신건강센터 개소(자유의 집 내, 현 정신건강팀)

○ 6월 노숙자 취업알선계획

○ 12월 노숙자 알코올중독 예방･치료 강화 대책

□ 2002년

○ 4월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 개소･운영

○ 11월 서울 거리노숙인을 위한 구세군드롭인센터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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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자활영림단 발대식

○ 12월 노숙자보호관리시스템 개선계획

□ 2003년

○ 3월 여성 거리노숙인 드롭인센터 ‘열린집’ 시범사업 운영

○ 7월 노숙자 보호체계 정비 및 재활쉼터(비전트레이닝센터) 건립계획

○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부랑인보호’ →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개정)

○ 9월 중간쉼터인 자유의 집 폐쇄에 대비한 노숙인의 분류 및 사정 기능인 중간쉼터 설치계획

○ 9월 숲가꾸기 참여 노숙자 지원계획

○ 12월 노숙인 중간쉼터 설치･운영계획

□ 2004년

○ 1월 중간쉼터 운영 실시

○ 2월 서울특별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개소 (알코올 및 정신건강 노숙인 전문재활 쉼터)

○ 4월 노숙인 기초해결센터 개소(중간쉼터) (영등포보현의집)

○ 7월 구 근로자합숙소(보현의집) 기능 폐지 및 시설 이관(시립근로자합숙소 → 노숙인쉼터, 중간쉼

터)

○ 7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 11월 거리노숙인주민등록 복원사업 및 수급권지원사업 실시

□ 2005년

○ 1월  ｢부랑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규칙｣→ ｢부랑인 및 노숙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규칙｣으로 개

편(노숙인 쉼터와 복지시설에 관한 규정 명문화)

○ 2월 거리노숙인 보호체계 개편(거리상담반 운영계획 수립 포함)

○ 2월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이전계획

○ 2월 노숙인 특별자활사업 계획

○ 3월 노숙인·쪽방 보호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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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상담보호센터 이용유도반 편성운영 계획(야간 상담)

○ 7월 노숙인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계획

□ 2006년

○ 1월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운영(공동모금회 시범사업)

○ 1월 단신자 매입임대주택사업 운영(국토교통부 사업)

○ 1월 노숙인 일자리갖기 프로젝트 계획수립

○ 2월 노숙인 일자리갖기 사업 개발 시행

○ 2월 노숙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 3월 거리노숙인 상담활동 및 일자리갖기 사업지원 강화계획

○ 8월 노숙인 일자리갖기 사업 내실화 추진계획

○ 9월 ‘알코올·정신질환노숙인’ 감소를 위한 거리의료상담반 등 시범운영계획

○ 12월 노숙인 자립지원 기본계획

□ 2007년

○ 1월 노숙인 일자리 갖기 사업 계획

○ 1월 노숙인 특별자활사업 추진계획

○ 2월 거리노숙인 시설입소 대책

○ 2월 알코올·정신질환 거리노숙인을 위한 ｢거리건강상담반｣ 운영계획

○ 2월 노숙인 직업교육훈련 추진계획

○ 4월 거리노숙인 감소대책

○ 5월 거리노숙인 결핵검진 실시계획

○ 7월 노숙인 여성재활쉼터(아가페의집) 개관

○ 7월 거리노숙인 감소 강화대책

○ 11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지원 추진계획

○ 12월 노숙인쉼터 특성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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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 1월 노숙인 신용회복 지원 및 저축관리 등 경제적 지원 본격 시행

○ 2월 노숙인 결핵환자 관리개선 계획

○ 자존감 회복으로 자활지원을 위한 인문학 강좌 시범운영

○ 11월 서울시 5대 쪽방촌 환경개선 및 자활지원 종합대책

□ 2009년

○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사업시행

○ 2월 쪽방촌 생활지원장비 지원계획

○ 2월 희망의 인문학 과정 운영계획

□ 2010년

○ 5월 따스한채움터(무료급식소) 개소

○ 8월 거리노숙인 종합 보호대책

○ 9월 거리노숙인 특별지원반 구성·운영계획

○ 9월 임시주거지원 사업 지원계획

□ 2011년

○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6월 노숙인 의료지원서비스 개선 대책

○ 11월 서울역 현장 ‘응급대피소’ 신규 개소·운영

○ 12월 서울시 ‘희망지원센터’ 신규 확장 개소·운영(기존 서울역 상담소 확장)

□ 2012년

○ 2월 노숙인 희망프레인 운영계획

○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6월 노숙인의료급여1종 규정 시행 (의료급여법)

○ 6월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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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개편 계획

○ 7월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 9월 거리노숙인 ‘희망원룸’ 설치 운영계획(2개소)

○ 9월 노숙인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11월 노숙인 24시간 위기대응콜센터 운영

○ 11월 쪽방상담소 운영지원사업 개선 방안(쪽방상담소의 사회복지시설화)

○ 12월 거리노숙인 정신과 전문상담 및 사례관리팀 운영 개시(정신건강팀)

○ 노숙인 주거지원 확대 계획

□ 2013년

○ 2월 노숙인 의료지원체계 개선

○ 4월 노숙인 시설 운영체계 개선 계획

○ 4월 따스한채움터 운영 및 급식환경 개선방안 수립·운영

○ 5월 노숙인 정신과 전문상담팀 보완 운영 계획

○ 5월 서울시 노숙인 실태조사 최초 실시

○ 7월 서울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 구축·사용

○ 8월 자립을 위한 자활카페 추가지원 사업 실시(보현의집)

○ 10월 쪽방상담소 표준 업무 매뉴얼 제작

□ 2014년

○ 6월 쪽방상담소 운영비 지원 개선(쪽방촌 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7월 거리노숙인 공동작업장 시범운영 실시(서울역 응급대피소, 보현의집 응급구호방)

○ 12월 영등포역 응급구호방용 컨테이너 설치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노숙인의료급여 1종 선정기준 변경

○ 12월 5개 쪽방촌 생활지도 제작

□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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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노숙인 정신건강팀 운영개선 계획

○ 7월 노숙인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10월 노숙인 주거지원 사례관리 지원대책

○ 11월 여성노숙인 응급보호 및 일시보호시설 설치계획

□ 2016년

○ 7월 노숙인 희망아카데미 운영계획

○ 10월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운영 지원계획

□ 2017년

○ 3월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확대추진 계획

○ 4월 노숙인 무료진료소 의원개설(서울역, 영등포역 진료소)

○ 6월 쪽방상담소 운영방식 개선 계획 (쪽방상담소 시립시설화 준비)

○ 9월 노숙인 ‘희망원룸’ 운영 개선계획

○ 10월 쪽방상담소 시립시설 전환 계획

○ 12월 5개 쪽방촌 2차 생활지도 제작

□ 2018년

○ 1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월 5개 시립 쪽방상담소 수탁자 선정 등 실시

○ 7월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확대 추진 계획

□ 2019년

○ 2월 서울시 노숙인복지 종합계획

○ 4월 노숙인･쪽방주민 자활프로그램 종합계획

○ 4월 서울역 무료진료소 확장 이전 계획

○ 7월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본격적 운영

○ 7월 주거복지센터 활용 쪽방 밀집지역 거주자 집중 주거상담 등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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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서울시 자활지원과 연혁

1996.1.15. 보건사회국 사회과

1998.8.12.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도시노숙자특별보호팀) 1팀 7명

1999.1.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노숙자대책반) 1반 2팀, 12명

1999.4.30. 보건복지국 노숙자대책반 1반 2팀, 12명

2002.9.23. 보건복지국 사회과(노숙자대책팀)

2003.1.10. 복지여성국 사회과 

2005.1.5. 복지건강국 사회과

2006.2.9. 복지건강국 노숙인대책반 1반 2팀, 12명

2006.11.1. 복지건강국 노숙인자립지원반 

2007.7.30. 복지건강국 자활지원과 1과 3팀, 16명

2008.1.1. 복지국 자활지원과

2010.9.27.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2012.1.1.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1과 4팀, 17명

2015.1.1. 복지건강본부 자활지원과

2015.7.1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1과 4팀, 16명

2019.1.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1과 4팀, 18명

출처: 서울시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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